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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 획 조 정 실



Ⅰ. 일 반 현 황
조 직 1실, 3관, 11담당관, 52팀, 1직속기관・1출연기관

기 획 조 정 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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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직속기관 : 시립대학교(8대학 10대학원 6처)

○ 출연기관 : 서울연구원(1본부 6연구실 3센터)

인 력 306/288명(정원/현원)
(’20. 2. 21. 현재)

구 분 합 계 일반직 임기제 별정직 관리운영직
계 306 /287 (171) 256 / 240 42 / 38 1 / 1 7 / 8

기 획 담 당 관 39 /36 (14) 31 / 28 6 / 6 2 / 2

조 직 담 당 관 35 /31 (21) 34 / 31 / 1 /

평 가 담 당 관 33 /32 (21) 31 / 30 1 / 1 1 / 1

법 무 담 당 관 26 /25 (16) 23 / 23 2 / 1 1 / 1

법 률 지 원 담 당 관 28 /29 (23) 13 / 13 15 / 15 / 1

협 력 상 생 담 당 관 17 /17 (7) 14 / 15 3 / 2 /

예 산 담 당 관 40 /36 (17) 38 / 34 1 1 1 / 1

재정균형발전담당관 25 /21 (13) 24 / 21 1 / 0

공 기 업 담 당 관 21 /20 (10) 19 / 18 2 / 2

국 제 교 류 담 당 관 26 /24 (16) 16 / 15 8 / 7 1 / 1 1 / 1

해외도시협력담당관 16 /16 (13) 13 / 12 3 / 3 1

※ 괄호 안은 부서별 여성공무원수



주요기능

구 분 담 당 업 무

기 획 담 당 관
○ 주요업무계획 수립, 시정현안사항 기획․조정

○ 시의회 관련 업무, 국정감사 수감총괄, 공약총괄 관리 등

조 직 담 당 관
○ 행정기구 및 정원관리, 민간위탁 업무

○ 지방분권 업무 및 학술용역심의

평 가 담 당 관
○ 시정 주요사업․시책 평가 및 협업 조정

○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등

법 무 담 당 관
○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정비, 납세자 보호업무

○ 자치법규 입안심사 및 정비,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운영

법률지원담당관
○ 서울시 소송 수행, 법률자문, 계약서, 위․수탁 협약서 심사

○ 서울시 마을변호사 제도 및 이웃분쟁조정센터 운영

협력상생담당관
○ 지역상생 프로젝트 추진, 타 지자체와의 상생교류 협력

○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, 국회 지자체 등 협력관련 업무 등

예 산 담 당 관
○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총괄, 예산집행 관리 총괄

○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승인, 재정투융자기금 운용

재 정 균 형 발 전
담 당 관

○ 市 산하기관 통합재정관리, 균형발전 총괄, 기금운용 총괄

○ 재정투자심사, 지방보조금·국고보조금 총괄 등

공 기 업 담 당 관
○ 투자․출연기관 설립 지원, 경영평가, 재정모니터링

○ 투자․출연기관 경영혁신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등

국제교류담당관
○ 도시외교 계획 수립, 국제교류 업무 총괄 조정

○ 해외 자매우호도시와 교류·협력 및 국제의전 지원

해 외 도 시 협 력
담 당 관

○ 우수 정책 해외공유 전략수립 및 조정․지원 총괄

○ 국제기구 유치․협력사업 추진 및 국제회의 참가 등



예 산 총규모 : 1조 6,100억원

○ 총 괄 표 (단위 : 백만원)

구 분 2019년 최종(사업수) 2020년(사업수) 증 감

합 계 3,654,786 (80) 1,610,029 (75) -2,044,757
일 반 회 계 1,247,406 (59) 602,275 (58) -645,131*
특 별 회 계 93,546 (-) 76,032 (-) -17,514
기 금 2,313,834 (21) 931,722 (17) -1,382,112*

* ’19년 결산 후 감채기금에 적립하는 순세계잉여금 등 확정 전 적립금 미반영으로 규모차이 발생

○ 일반회계 : 총 6,023억 (단위 : 백만원)

구 분 2019년 최종(사업수) 2020년(사업수) 증 감

합 계 1,247,406 (59) 602,275 (58) -645,131

기 획 담 당 관 1,152 (3) 1,135 (2) -17

조 직 담 당 관 87,315 (11) 104,073 (12) 16,758

평 가 담 당 관 1,948 (5) 2,579 (5) 631

법 무 담 당 관 778 (3) 758 (3) -20

법 률 지 원 담 당 관 5,732 (2) 6,369 (2) 637

협 력 상 생 담 당 관 3,386 (3) 3,976 (3) 590

예 산 담 당 관 289,587 (3) 268,345 (3) -21,242

재 정 균 형 발 전 담 당 관 844,837 (11) 202,455 (10) -642,382

공 기 업 담 당 관 814 (4) 945 (4) 131

국 제 교 류 담 당 관 5,995 (7) 6,015 (7) 20

해외도시협력담당관 5,862 (7) 5,625 (7) -237

○ 특별회계 : 총 760억원 (단위 : 백만원)

구 분 2019년 최종(사업수) 2020년(사업수) 증 감
예 산 담 당 관 93,546 (-) 76,032 (-) -17,514

○ 기 금 : 총 9,317억원 (단위 : 백만원)

구 분 2019년 최종(사업수) 2020년 계획(사업수) 증 감

합 계 2,313,834 (21) 931,722 (17) -1,382,112
재정투융자기금 1,050,470 ( - ) 481,442 ( - ) -569,028
감 채 기 금 1,248,062 ( - ) 435,358 ( - ) -812,704
대 외 협 력 기 금 14,231 (21) 13,747 (17) -484
지 역 개 발 기 금 1,071 ( - ) 1,175 ( - ) 104

※ 사업수는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 등 제외



Ⅱ. 정 책 목 표

내 삶이 행복한 서울, 시민이 주인인 서울

체계적 정책조정 및 시정성과 창출 기반조성

민 선 7 기

시 정 성 과

창 출

적 극 지 원

시 민 권 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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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도 개 선

효 율 적 인

예 산 재 정

관 리 체 계

확 립

대 내 외

교 류 협 력

강 화 로

도시위상 제고



Ⅲ.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
1. 민선7기 시정성과 창출 적극 지원

 시정 주요 방향 설정 및 현안 발생 시 조정 역할 강화

 ※ 코로나 19 종합 대응상황 보고

 ※ 코로나 19 관련 중국 도시 긴급지원 및 외교전략 수립

 대시민 약속 민선7기 공약 이행 관리

 실효적 지방분권 확립을 위한 제도별 대응에 역량 집중

 신뢰 기반 협력적 민간위탁 운영

 시정가치 실현을 위한 협업평가 추진

2. 시민권익 향상을 위한 지속적 제도개선
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

 신속‧공정한 행정심판을 통한 시민권익구제 강화

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 운영

 시민권익 보호와 시정지원을 위한 공익변호사단 운영

3. 효율적인 예산 재정 관리체계 확립
 2020년 재정 신속집행 추진

 성인지예산제 개선을 통한 시정 성인지 관점 강화

 2단계 재정분권 적극적‧체계적 대응 추진

 서울 지역균형 발전 정책의 안정적 추진

 2020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제도 운영

 투자‧출연기관 노동자이사제 개선방안

 투자‧출연기관 조직문화 개선방안

4. 대내외 교류협력 강화로 도시위상 제고
 지속가능한 상생교류를 위한 우호교류협약 추진

 서울-지방간 정책교류를 위한 서울정책연수 프로그램 확대

 글로벌리더 서울 위상 제고를 위한 전략적 도시외교 추진

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로 세계도시 상생발전 기여

 국제기구 유치 및 협력을 통한 서울의 국제적 위상 강화



 1. 민선7기 시정성과 창출 적극 
지원

 시정 주요 방향 설정 및 현안 발생 시 조정 역할 강화
※ 코로나 19 종합 대응상황 보고
※ 코로나 19 관련 중국 도시 긴급지원 및 외교전략 수립

 대시민 약속 민선7기 공약 이행 관리

 실효적 지방분권 확립을 위한 제도별 대응에 역량 집중

 신뢰 기반 협력적 민간위탁 운영

 시정가치 실현을 위한 협업평가 추진



1 시정 주요 방향 설정 및 현안 발생 시 조정 역할 강화

시정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고, 현안 발생시

정책간 조정 및 부서간 협업을 지원하는 시정 컨트롤 타워 기능 수행

 추진 방향

○ 시정의 철학과 가치를 담은 중장기 시정 마스터 플랜 기획 수립

○ 주요 정책사업 추진시 발생하는 부서간 칸막이 해소 및 소통 협력 지원

○ 현안발생시 긴급회의 소집과 시정자원 적기 투입으로 의사결정 지원 및 대응체계 구축

 ’20년 추진 계획

○ 민선7기 시정철학을 충실히 반영한 중장기 시정 운영계획 수립 관리

－ 최상위 계획인 시정운영 4개년 계획 수립으로 시정 운영방향 제시

※ 도시기본계획 등 중·장기 계획 및 성과관리계획 등 단년도 평가계획과 연동수립

－ 공약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을 통해 대시민 공약 실천(메니페스토) 지원

○ 실 본부 국간 정책 조정을 통해 주요시책에 대한 실 본부 국의 협치 지원

－ 정례 수시 회의체(정례간부회의 등) 운영을 통해 관련부서간 소통 및 협업 유도

－ 소관 불분명 업무는 총괄 및 협조부서 지정으로 명확한 역할분담 부여

※ 민선 7기 시정 주요 역점사업에 대한 조정회의 실시(예정)

○ 긴급한 현안 발생시 효율적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

－ 적시성 있는 상황 전파와 긴급현안 회의소집으로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

－ 조직 예산 인력 등 시정자원의 적재적소 투입으로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

※ ‘코로나19’ 긴급 대응을 위한 긴급현안회의 소집을 통한 확산방지 종합대책 수립 등

[ 주요 컨트롤 타워 기능]

중장기 상 시 긴 급

시정철학 반영
시정운영계획 수립 관리

부서간 정책조정으로
시책 적기추진

현안발생시 컨트롤타워
기능 수행



※ 코로나 19 종합 대응상황 보고 (기획담당관)

중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 중인 코로나19에 대한 국내 확산 방지 및
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서울시 종합 대응상황을 보고 드림
※ 공식 명칭변경(2.12) :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→ 코로나19

 코로나19 현황

○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: 관심 → 주의(1.20) → 경계(1.27) → 심각

관심(Blue) 주의(Yellow) 경계(Orange) 심각(Red)

∘해외에서
신종감염병 발생 및
유행

∘해외에서
신종감염병 국내
유입

∘국내 유입된 해외
신종감염병의
제한적 전파

∘국내 유입된 해외
신종감염병의
지역사회 전파 또는
전국적 확산

∘방역 체계 점검
∘검역 및 모니터링

강화

∘방역대책본부 운영
∘상황점검 등

∘재난안전대책본부
구성 운영 및
실무반 가동

∘산하 실무반
확대 및 보강
(지원인력 확대 등)

○ 국내 확진환자 발생 현황 : 46명 (’20. 2. 19. 12시 현재)

구 분
확진환자 의사환자

소계 격리중 완치 계 검사중 격리해제
전 국 46명 32명 14명 10,365명 1,030명 9,335명
서울시 13명 8명 5명 3,051명 319명 2,732명

※ 국외 발생현황 : 확진환자 75,150명, 사망 2,009명(’20. 2. 19. 09시 현재)

【 코로나19 확진환자 및 완치자 추이 】



 대응방향

○ (감염 확산 방지) 선제적․전방위적 재난관리 대응체계 구축

－ 정부, 자치구 및 보건소, 민간 전문가 등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업체계 강화

－ 대시민 예방활동 강화 및 지역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촘촘한 방역체계 구축

○ (시민생활 안정) 시민 불안감 해소 및 일상생활 안정 유지

－ 근거 없는 과도한 불안 및 공포 방지를 위한 실시간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

－ 신종 감염병 확산에 따른 경제동향 모니터링 강화 및 민생경제 지원 대책 마련

 추진경과

○ ’20. 1. 4. :「서울특별시 원인불명 폐렴 대책반」구성

○ ’20. 1. 20. :「市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방역대책반 구성

○ ’20. 1. 26. ~ : 매일「종합대책회의」개최 및전사적신속대응체계구축

－ 선제적 대응 및 관리를 위한 全 실 본부 국 대응체제로 전환

○ ’20. 1. 28. :「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

○ ’20. 1. 31. :「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확대․개편

－ 상황실장, 총괄조정관, 전문가 자문단, 상황총괄반, 실무반 확대를 통한 실행력 강화

【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도 】



 분야별 조치현황

  감염 확산 방지

○ (중국 입국자 방역관리) 감염병 바이러스 국내 유입 사전․신속 차단

－ 중국 우한에서 서울로 입국한 외국인 명단 조속한 확보 및 전수조사 실시

－ 중국인 밀집 지역 및 다빈도 이용시설 감염증 예방 행동요령 전파 및 방역관리

－ 봄학기 개강을 앞두고 대거 입국 예정인 중국인 유학생에 대응한 선제적 조치

‣ 대학-지자체-보건소 간 바상연락체계 구축, 유학생 수용공간 발굴․연계 등

‣ 교육부, 전국 모든 대학 4주 이내 개강 연기 권고(1.31. 市 건의 / 2.5. 시행)

○ (지역사회 감염 확산방지)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전사적 총력 대응

－ 선별진료소 56개소(보건소 26, 응급의료기관 28, 시립병원 2) 및이동형진료소 5개구운영

－ 신속 진단 및 대응을 위한 검사기능 강화(2단계 24시간 → 1단계 6시간 소요)

－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한 실시간 코로나 정보 제공 및 120 상담 대응 강화
※ 대시민 서울시 일일보고「 생방송」추진(매일 15:00, 1.30.~)

－ 대중교통 및 의료기관 등을 통한 지역사회內 전파 가능성 총력 저지

‣ 원인불명 폐렴환자 전수 조사, 의료기관방역관리 강화 등 지역사회 감시체계 강화

‣ 시․구립 다중이용시설 방역강화 및 불특정 다수가 운집하는 대규모 행사 제한

‣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및 따릉이․공유킥보드 등 공유 모빌리티 방역강화

‣ 중국인유학생, 건설현장등일용직노동자, 불법체류자등집중방역 대상 다각화

【 감염병 예방수칙 포스터 】

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



○ (방역물품) 방역물품(마스크, 손소독제, 열화상 카메라 등) 수급관리 철저

－ 일괄 구매 및 부서별 개별 구매(Two Track 전략)를 통한 신속한 물량 확보

－ 의료진, 다중이용 시설 및 장소(대중교통 등), 저소득․취약계층 우선 지원

－ 방역물품 매점매석 등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행위 근절 단속 강화

※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「긴급수급조정 조치」(2.1. 市 건의 / 2.12. 시행)

○ (대응인력) 비상대응체계 장기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인력 확보방안 검토

－ 동주민센터 소속 돌봄SOS센터 간호직 순환 근무 및 기간제근로자 긴급채용

－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민간 유휴 의료인력(간호사 등) 신속 투입 방안 추진

○ (자가격리 대응) 자가격리 급증에 대비한 시설 및 의료인력 선제적 준비

－ 서울시가 이용 가능한 모든 시설 및 민간시설까지 확대한 적극․선제적 확보

－ 인재개발원 격리시설 운영(1.8.) 및 1.10. 8명 첫 입소(중국 관광객 7, 내국인 1)

○ (대정부 건의) ‘늦장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’ 서울시 감염병 대응 선도

－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시 개선방안 지속 건의 및 중앙정부 채택․시행

－ ▴호흡기증상 사례정의 확대(인후통 기침 등), ▴자가격리 대상자 확대,

▴우한입국자 정보공유, ▴중국 입국자 전부 능동감시 확대, ▴ 대학개강 연기,

▴긴급수급조정조치, ▴1339콜센터 인력확대 건의 등 市 제안사항 정부 반영

  시민생활 안정

○ (불안감 해소) 바이러스 불안․공포 확산을 막고 시민의 불안해소 적극 추진

－ 서울시 방역소독 가이드라인 제공 및 시설 방역관리 철저

－ 확진자 방문 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철저한 방역 및

과학적 바이러스 사멸 확인(보건환경연구원 환경검체) 후

‘클린존’ 안내문 부착

－ ‘클린존’ 온라인 맵 제공(방역현황 안내 등)으로 시민 안심 분위기 조성



○ (경제활력 제고) 감염증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 최소화 및 소비․내수 진작

－ 업종 및 분야별 민생경제 대책 TF 조직 및 대응 체계 구성․운영(2.6.)

－ 침체된 서울 관광시장 조기 회복을 위한 서울관광 활성화 대책 발표(2.14.)

‣ 관광종사자 대상 공공일자리 제공 및 비정규직 노동자 휴가비 지원

‣ 관광업계 특별융자 설명회 개최(2.20.) 및 원스톱 서비스 제공 등

－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최소화 및 기업 피해 극복 대책 발표(2.18.)

감염불안 방지를 위한

①사업장 방역 추진
기업 경영난 해소를 위한

②기업 피해 지원
시민일상 회복을 위한

③소비및내수진작

① 사업장 방역 분야

‣ 350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대대적 방역 실시 및 ‘클린시장’ 운영

‣ 코로나19 방역 등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총 2,700명 확대

② 기업 피해 지원 분야

‣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긴급 자금 지원(5,000억원)

‣ 취득세․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(최대 1년) 등 세제지원

‣ 피해업종 1,000개 기업 대상 피해실태 조사 및 추가대책 마련

③ 소비 및 내수 진작 분야

‣ 시 구 전체 재정의 62.5%인 21조 9,043억원 상반기 신속집행

‣ 서울사랑상품권 할인구매한도 상향(1인당 50→100만원) 및캐시백(2~5%) 지원

‣ 전통시장 장보기 배송서비스 확대(참여 시장 29→ 35개소, 주5일 →주6일)

 향후계획

○ 24시간 비상대응과 철저한 방역체계로 감염병 차단 및 사태 종식 노력 지속

○ 감염증 확산에 따른 민생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 최소화 및 얼어붙은

경제․소비심리 개선 대책(피해극복 포함) 추진

➡
◆ 시민들의 과도한 ‘불안과 공포’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, 상권침체,

불필요한 휴․폐업 등 민생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 차단 노력



※ 코로나 19 관련 중국도시긴급지원및외교전략수립 (국제교류담당관)

코로나19 감염증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중국도시에의료․시민용물품을신속히

지원함으로써, 국제적신뢰구축및코로나19 이후對중국도시외교정책방향수립

 추진 배경

○ 중국 도시 대부분에서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가 다수 발생

－ 중국내 조선족 동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동북3성에서도 확진자 발생

○ 자매우호도시, 중국한국인회 총연합회, 주한중국대사, 학계 전문가 등

국내외 관계자들로 부터 서울시의 적극적인 對 중국지원 요청 쇄도

－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중국지역에 방역물품 등의 지원을 통해

결과적으로 우리나라로의 전염확산을 방지하는 긍정적인 효과 기대

○ 중국이어려운시기를겪고있을때, 적극지원하여 돈독한 신뢰와 우정 구축

 추진 개요

○ 지원근거 :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

－ 제6조(기금의 용도)제②항 제2호 외국지방정부가 당면한 재해에 대한 구호경비

○ 지원대상 : 자연재해 전염병 등 긴급 재난 상황이 발생한 외국 지방정부

○ 지원규모 : 구호 필요액에 따라 차별적 지원

○ 지원내용 : 긴급 구호자금 또는 구호물자 제공, 구호인력 파견 등

 추진 내용

 중국 자매우호도시 및 전략도시에 방역물품 지원

○ (재원확보) 대외협력기금 외국지방정부 재해구호 사업비 6억원 편성

－ 대외협력기금(국제협력계정) 운용심의위원회 의결로 사업비 3억 증액(3억→6억)



○ (市) 국내수급 관련 문제가 없는 의료진용 물품을 먼저 제공하고

마스크 등 품절상품은 국내수급 안정화 이후 순차적으로 제공

－ 1차 지원: 자매도시인 베이징시에 긴급 확보된 의료용 물품 전달(2.11.)

－ 2차 지원: 충칭시 등 4개도시에 우선 확보된 방역용 물품 전달(2.14.)

－ 3차 지원: 자매도시인 베이징시에 열화상카메라 등 물품 전달(2.21.)

➡ 보호복 1.4만, 고글 1만, 안면보호구 90, 열화상카메라 40, 마스크(국내수급 고려 순차지원)

보호복 고글 안면구 열화상카메라

○ (민간) 민간기업 및 단체의 기부물품 활용하여 중국한국인회총연합회 등 지원

－ 중소기업중앙회(마스크 5만장), 글로제닉(마스크 40만장)

 코로나19 사태이후」대중국도시외교정책방향수립및대응방안마련

○ 방역물품제공, 중국응원 영상메세지 등 통해 市 긍정적 이미지 구축

－ 인민일보, 중국CCTV공식웨이보(SNS) 4억 이상 리뷰등 중국네티즌큰호응

○ 코로나19 사태이후대중국자매우호도시및동북3성과도시교류사업추진

－ 중소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지원 및 중국 관광객․투자의 서울시 유치 등

○ 아시아지역 도시간 공동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 추진

－ 재난, 감염병은일상적이고 공동대응이필요한 이슈로 도시간 사전대응체계구축필요

 향후 일정

○ 중국 자매우호도시,동북 3성 맞춤형 도시교류 정책 수립 : ’20.3월말

－ 경제․관광․의료 등 분야별 대중국 교류 활성화 도모



2 대시민 약속 민선7기 공약이행 관리

민선7기 공약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,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 민선 5 6기

시정성과를 지속시키는 ‘10년 혁명’을 완수하고 외부기관 평가 등에 대응

 추진 근거

○ 「서울특별시 시장공약 관리규칙」(서울특별시 규칙)

○ 「민선7기 공약이행 관리계획」(기획담당관-12753호, 2018.9.12.)

 공약 현황 : 7대 분야 66개 핵심, 총 229개 세부사업
○ 정책비전 : “시대와 나란히, 시민과 나란히”

○ 공약사업

정책목표 정책내용 핵심 세부

1. 미래특별시
-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창출 및 도시경쟁력 제고 5 25

- 기술 혁신을 통한 시민의 편의 증진 4 7

2. 상생특별시
-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간 격차해소 5 21

- 시민 중심의 생활 행정 및 공정경제 실현 4 16

3. 사람특별시 - 돌봄을 책임지는 서울 9 23

4. 안전특별시

- 안전한 도시 인프라 3 11

- 쾌적하게 숨쉴수 있는 에너지 생산도시 3 17

- 안전한 보행환경과 편리한 대중교통 3 14

5. 일상특별시
- 시민문화, 시민교육 활성화 8 26

- 서울평양 도시간 교류 활성화 1 5

6. 민주주의특별시 -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정 3 11

7. 맞춤형 시민정책

- 자영업자들의 소득, 건강, 재기를 기원 3 9

- 노동존중 사회 실현 3 9

- 청년의 자산형성 및 참여기회 확대 3 5

- 일․생활 성평등 실현 3 18

- 장애인 생활지원 확대, 기술개발 3 7

- 어르신을 위한 일, 건강, 관계망 지원 3 5

합계 66 229



 외부기관 평가개요 ※ 매해 6월 기준 자체평가, 12월 기준 외부평가

○ 평가주관 :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, 서울신문 공동(예정)

○ 평가대상 : ’19.12월말 기준 공약 이행실적(총 229개 공약)

○ 평가항목 : 5개항목(공약이행완료, ’19년목표달성, 주민소통, 웹소통, 일치도)

○ 평가기간 : ’20. 3. 16~4. 3. ※ 결과발표 : ’19. 5월 넷째주(예정)

－ ’20년 평가항목별 관련자료는 ’20.3.15일안에 市 홈페이지 공개 예정

(‘공약&매니페스토’, http://mayor.seoul.go.kr/app/seoul/manifesto.do)

 우리시 평가 대응기조

○ 대응 목표 : ‘SA’ 등급 유지(’15년~’19년 5년 연속 최고 등급 획득)

○ 대응 필요성

－ 비영리사단법인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평가하고, 서울신문을 통해

평가결과가 등급별로 공개됨으로써 객관성, 공정성 등이 확보되는 평가에 해당

 향후 일정

○ 市 홈페이지 리뉴얼 및 공약 실천계획서 공개 : ~’20. 3월

○ 매니페스토실천본부 보완요청 및 문의 시 적극 대응 : ’20. 3~4월

’19 상반기 공약 이행현황 점검 및 자체평가

▸점검대상 : 공약사업 이행실적 자체점검 결과(6.30일 기준)

▸점검기간 : ’19.7~11월

- 주관부서 자체 평가 및 총괄부서 종합 분석·평가 : ’19.7~8월

- 일부추진 대상(후보) 공약사업 점검회의 개최 : ’19. 9월

- 추진상황 및 평가결과 市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시민과 공유 : ’19. 11월.

▸점검결과 : 총229개 공약 중 208개(90.9%) 정상추진(사업완료 및 정상추진)



3 실효적 지방분권 확립을 위한 제도별 대응에 역량 집중

지방자치법 개정 및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등 각종 분권제도가 확대 시행됨에

따라 서울시에 맞는 지방분권 확립을 위하여 제도별 대응방안 마련 추진

 추진 방향

○ 자치분권 분야별 대응방안 마련으로 성공적인 제도 안착 및 자치분권 확대 추진

○ 분권 협력 네트워크와 공조 및 시민참여를 통한 ‘시민과 함께하는 지방분권’ 조성

 ’19년 추진 실적

○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대비를 위한 각종 협의체 운영 및 사전작업 추진

－ ‘자치경찰준비TF’ 구성(’19.4월) 및 1차 회의 개최(’19.5월) : 소관부서(34) 업무분장 검토

－ 서울시 자치경찰 안착방안 자문을 위한 ‘자치경찰 자문단’ 회의 개최(’20.2.12)

－ 서울경찰청과 정례회의 추진(’19.7월~) : 총 6회 개최, 청사·조직·예산·인력확보 등 논의

－ 경찰 현장방문(’19.7월~) : 서울 지구대(7월) 및 경찰서(8월), 제주자치경찰(9월)

○「지방자치법」개정 및「지방일괄이양법」제정 촉구 등 대정부·국회 건의

－ 시도협을 통한 ‘지방자치법’, ‘지방일괄이양법’, 자치경찰 법안 등 통과 촉구(’19.1~)

－ 대통령 소속 ‘자치분권위원회’에 조직권 자율화 및 자치경찰 관련 방문건의(’19.9, ’20.1) 등

○ 자치분권 분위기 확산 및 시민인식 제고를 위한 ‘주민자치주간 행사’ 등 추진

－ 시민 중심의 ‘2019 주민자치주간 기념 자치분권 행사’ 개최 (10.25~11.3)

① 온라인 사전토론(9~10월, 페이스북):자치경찰/재정분권/자치입법 등 3분야 의견수렴

② 워크숍 및 원탁토론(10.25, 100명 참여) → ③ 심화토론·발표회(10.31, 300명 참여)

④ 기타 부대행사 : 자치분권 시민특강(4회, 10.25~30), 자치분권홍보패널설치등(11.1~3)

－ ‘자치분권대학 서울캠퍼스’ 운영(’19.6~7) : 시민·공무원 60명 대상 자치분권 강의

○ 자치분권 현안 논의를 위한 타 지자체와 협력 네트워크 강화

－ 서울시 지방분권협의회 3회 개최(’19.6,8,12월), ‘전국지방분권협의회 서울회의’ 개최(’19.3)



 ’20년 추진 계획

○ (자치경찰) 서울시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시범실시 준비작업 지속 추진

－ 자치경찰 예산·인력·사무공간 등 분야별 논의·검토 등 사전작업 실시

⇒ (법안통과전) 유관기관(서울경찰청 등)과 정기 협의 및 시민참여 준비위원회 구성

(법안통과시) 전담조직 설치 및 예산확보, 시민·경찰대상 홍보 등 시범실시 대응

○ (사무이양) 시민의삶과밀착된지방이더잘할수있는사무지속이양요구

－ 신속성, 현장성,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준으로 지방이 수행하기 적합한 기능 이양

－ 근로감독·임금체불 관리, 전월세상한제 등 시민에게혜택이 돌아가는 사무 이양추진

⇒ (단기) ‘지방일괄이양법’(’20.1월통과) 미반영 사무 이양 및 예산지원 요청

(중장기) 서울시와 시민이 필요로 하는 권한 체계적 발굴 및 권한이양 지속 건의

○ (자치조직권) 글로벌 대도시 서울의 행정수요를 반영한 조직 자율권 확대 건의

－ 경제 등 글로벌 파워도시지수 7위 도시의 행정수요처리를 위한 조직 자율권보장필요

⇒ (단기) 부단체장 정수 증원(+2)이 반영된 ‘지방자치법’ 전부개정안 통과 촉구

(중장기) 지자체 실정에 맞는 조직 설치권한을 조례로 규정토록 법령개정 건의

○ (재정분권) 효율적․체계적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서울시 재정분권 로드맵 수립

－ 서울시 재정분권 TFT 운영으로 체계적인 대응전략 마련

⇒ (단기)재정분권 추진동력 확보 위한 여론조성, 대국회 대응채널 활용 정책 건의

(중장기) 추가적인 지방세수 확충 건의, 국고보조금 제도 개편 추진

 향후 일정

○ 서울시 지방분권협의회 위원 신규(재)위촉(’20.2월) 및 회의 개최 : ’20.3월 限

○ 중앙부처 기능이양 대상사무 부서의견 수렴 및 자체발굴 : ’20.2월~



4 신뢰 기반 협력적 민간위탁 운영

행정수요 증가·다변화를 반영한 신뢰 기반의 협력적 민간위탁 운영으로

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민간위탁의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

 추진 방향
○ 행정사무 다변화를 반영한 민간의 행정 참여 확대 및 상호협력관계확산

○ 청렴교육 강화 및 체계적 지도점검으로 민간위탁 투명성 및 사회적 책임성 확보

 민간위탁 현황 : 총 371개 사무, 8,670억원 (’20.2월기준, 건/억원)

계
예산 지원형

수익 창출형
소 계 시 설 사 무

건수 예산 건수 예산 건수 예산 건수 예산 건수 예산
371 8,670 348 8,644 247 7,081 101 1,563 23 26

 ’20년 추진 계획

○ (지침 시달) 민간위탁책임성및투명성확보방안지침에반영시달(’20.1.)

－ 재위탁 공모시 운영평가위원회 적용, 수탁기관 자체 청렴교육 실시 및 의무 참석,

종사자 채용심사위원 구성요건(제척 기피 회피) 신설, 기관장 업무추진비 공개 등

○ (청렴 교육) 청렴리더 육성을 위한 기관장 및 사업부서·종사자 교육 의무화

－ 사업부서 담당자 및 수탁기관 종사자 대상 실무교육 실시(총 4회, ’20.3.~10.)

※ 교육과목 : 민간위탁 사무관리, 노무 회계관리, 청렴교육(주요 감사 지적사례)

－ 수탁기관 대표자 대상(시설장 포함) 청렴 인권특강 정례화(’20.11.)

○ (제도 개선) 수탁기관자율성및전문성강화를위한사무유형세분화등추진

－사무형, 시설형, 수익창출형외 중간지원조직형으로 사무유형세분화, 위탁수수료 지급기준마련

○ (지도 감독) 지도점검 이행평가 강화로 수탁기관의 적극적 사업개선 유도

－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시 지도점검 이행노력 평가지표 배점 확대(5점→8점)

－ 관리자(팀장급), 담당자, 분야별 전문가(공익감사단 100명)로 점검반 구성 및 점검 실시

 향후 일정

○민간위탁거버넌스개최(전문가수탁기관위탁부서대상의견수렴, 2회) : ’20. 4 10월

○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(5회), 종합성과평가, 통합회계감사추진 : 연 중



5 시정 핵심가치 실현을 위한 협업평가 추진

협업 및 협치평가를 통해 민선7기 주요사업 추진과정에서 대내외

협력을 강화하고 ‘소통과 협치’ 문화를 정립코자 함

 검토 배경

○ 시정핵심기조인 ‘소통과 협치’를 바탕으로 주요시정 사업의 성공 견인

○ 협업성과 평가 및 포상을 통해 부서 칸막이 해소와 협업 참여 유도

 ’19년 추진 실적

 협업우수기관 평가

‣ 사업추진 부서 간(주관부서, 조력부서) 협업성과를 기관평가(상·하반기) 시

반영하여 시정 역점사업 추진의 효율성 확보 및 성과 제고

○ 「’19년 협업우수기관 기관평가 반영 계획」 수립(’19.7월)

－ ’19년 협업평가 시범운영 대상사업 평가, 기관평가 시 최대 3점 부여

「협업우수기관 평가」개요(주관:평가담당관)

◈ 시 기 : 연 2회 상․하반기 / ◈ 대 상 : 49개 기관(실국본부·사업소)

◈ 평가기준 : 과제성격(중요도 등)·협업과정(협업노력도 등)

협업성과(협업효과성 등) 3개 항목 정량·정성평가

◈ 평가사업 : 2개 이상 기관 간 협업사업(주관부서 + 조력부서)

◈ 평가결과 : 총 4개 사업 선정, 기관평가 시 1~3점 부여

○ ’19년 하반기 협업우수기관 평가 시범운영 대상사업 선정(’19. 8월)

－ 3개 분야 총 17개 사업 선정(주관 17개 실국, 협조 73개 실국)

≪평가대상 주요사업≫

 (복 지·문 화) 돌봄SOS센터 운영, 효창독립 100년공원 조성, 글로벌음악도시 조성 등

 (도 시·안 전) 지하시설물 통합안전관리, 영동대로지하공간 개발 등

 (경제·스마트) 제로페이 활성화, 도시공간정보 3차원화, 민방위 전자고지화 등



 협치역량평가

‣ 시민의 시정참여와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해 ‘민-관 협치 평가제’ 도입
※ ’20년 상반기 중 시범운영 통해 시장표창 수여 등 포상

○ 민선7기 공약「협치역량 평가를 반영한 시정 성과평가제도 운영」반영(’19.2월)

－ 마을공동체 사업, 찾동 2.0 등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

위해 ‘협치 친화적 성과평가제’ 도입

○ 협치역량 평가지표 개발 자문단 운영(’19.3~10월, 총 11회 자문회의)

－ 전문가·시민단체 등 총 11명(외부9, 내부2) 구성, 평가체계 설계 ·지표개발

○ 협치역량평가 우수부서 선정

－ 협치계획(목표, 수립과정), 결과(기반조성, 실행, 성과, 만족도) 등 2개

분야 정량·정성평가를 통해 우수 부서 선정

 ’20년 추진 계획

○ ’19년 협업우수기관평가 시범운영 결과는 기관평과에 반영·포상

－ 17개 사업 중 총 4개 선정, 2월 기관평가 시 최대 3점 반영·포상금 지급

○ 협업우수기관평가 시범운영 분석결과 토대로 ’20년 평가제도 개선

－ 협업과정, 협업효과 등 정성평가 비중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협업성과 유도

○ 협치역량평가 기본계획(안) 실국 의견 수렴 및 계획 확정

－ 평가 지표(안)·체계 등 실국 의견조회(~2월) 거쳐 기본계획 마련(3월)

○ ’20년 상반기 중 협치역량평가 시범운영 추진

－ 상반기 평가에 대한 피평가부서 의견수렴, 보완 등을 거쳐 기관평가에 산입 검토

 향후 일정

○ ’19년 협업우수기관평가 시범운영 포상·’20년 계획 수립 : ’20.2~3월

○ ’20년 협치역량평가 기본계획 수립·상반기 시범운영 : ’20. 상반기



 2. 시민권익 향상을 위한 지속적 제도개선
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

 신속‧공정한 행정심판을 통한 시민권익구제 강화

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 운영

 시민권익 보호와 시정지원을 위한 공익변호사단 운영



1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

4차 산업 등 미래 신산업 추진 및 공정경제 실현을 저해하고 시민생활에

불편을 주는 법령·제도 및 규제를 발굴·개선

 추진 방향

○ 지역 혁신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핵심규제를 발굴하여 개선 추진

○ 시민이 생업과 일상에서 겪는 불합리한 법령 제도 및 규제를 발굴 건의

○ 조례·규칙의 제·개정 시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등에 대한 심사 및 개선

 ’20년 추진 계획

 혁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핵심규제 발굴 및 개선 추진

○ (특화산업 선정) 지역 혁신성장 대표산업을 규제개선 특화분야로 선정

－ (선정기준) 규제 체감도가 높고 스타트업 등 창업에 영향이 큰 분야 선정

－ (특화분야) 퍼스널 모빌리티, 디지털 헬스케어, 자율주행, 신재생에너지, AI 등

○ (핵심규제 발굴) 특화산업별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규제 발굴

－ 산업별 협회 단체 및 기업 방문 등을 통해 우선개선이 필요한 신규과제 발굴

－ 최근 3년간 건의된 미해결 과제 중 혁신성장을 위한 선결과제 지속 발굴

※ 서울지역만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제한하는 규정(산업입지법 제7조의2 제2항) 폐지 등

○ (해결방안 마련) 실효적이고 실현가능한 해결방안 마련

－ 해당분야 전문가 현업종사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 개정안 마련

－ 해결방안 마련 단계부터 소관부처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건의 수용률 제고

○ (건 의)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건의를 통한 핵심규제 개선율 제고

－ 소관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과제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 조정하여 건의

－ 정부부처 외에 국회사무처, 지역 국회의원 등 입법기관을 통해서도 건의



 자치법규의 불합리한 등록규제 일제정비

○ 정비대상: 市 조례 규칙 등록규제 129건

－ 등록규제 총 412건 중 ’10년 이전에 등록된 129건 우선 정비

※ 등록규제: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市에서 등록 관리하는 조례 규칙상 규제

○ 조례 규칙 내용 중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사항 정비

－ 동일한 사안에 대해 타 지역에 비해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 개선

－ 제·개정 시점이 오래되어 내용 대상·범위 등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개선

－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한 규제 개선

○ 규제입증 책임제에 따라 자치법규 소관부서에서 규제유지 필요성 입증

정비대상통보
(법무담당관)

검토및의견제출
(소관부서)

규제존치여부검토
(법무담당관)

최종규제심사
(市규제개혁위원회)

 시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과제 발굴

○ 서울시민 규제발굴단 과 함께 경제활동 걸림돌 규제 발굴

－ 4차 산업, 제조업, 건축, 환경 등 6개 분야 현업종사자 20명 이내 위촉(’20. 3월)

－ 규제개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규제개혁 교육 실시 후 분야별 활동

－ 발굴 과제는 소관부서와 협업을 통해 보완하여, 정부 등에 건의

○ 규제개혁 아이디어 시민 공모 를 통해 생활현장의 민생규제 발굴(’20. 8월)

－ 주거, 교통, 복지, 안전 분야 등 시민의 생활 속 불합리 규제를 발굴

－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상금 증액(2백만원→5백만원) 및온오프라인홍보 강화

 향후 일정

○ 서울시 규제개선 특화분야 선정 및 핵심규제 발굴 : ’20. 3~4월

○ 서울시민 규제발굴단 구성 운영계획 수립 : ’20. 3월

○ 규제개혁위원회 개최를 통해정비대상 등록규제심사 : ’20. 4월~



2 신속 공정한 행정심판을 통한 시민권익구제 강화

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을 통해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
침해된 시민의 권익을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성 제고

 사업 개요

○ 사 업 명: 행정심판위원회 운영(’20년도 예산: 294,464천원)

○ 심판위원: 정원 50명/현원 39명(외부 34명, 내부 5명)

○ 회의운영: 연간 24회 개최(매월 2회)

행정심판 운영 실적
(2019년, 단위: 건)

재결건수 인용 기각 각하

1,609 348(21.6%) 837(52%) 424(26.4%)

 ’20년 추진 계획

○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청구사건 재결기간 단축 노력

－ 사건 진행사항 수시 점검 및 정립된 판례가 있는 사건의 위원회 신속 상정

－ 일반음식점 등 민생 관련 사건의 처리기한 단축으로 경제활동 손실 최소화

연 도 2018년 2019년 2020년 목표

민생사건 평균 재결기간 85.7일 84.9일 84일(0.9일 단축목표)

○ 공정한 행정심판 운영을 위한 구술심리, 현장조사 실시 확대

－ 청구인의 충분한 소명기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구술심리 적극 활용

－ 서면자료만으로 판단하기 힘든 당사자간 다툼은 현장검증 등 증거조사 실시

○ 사회 경제적 약자의 권익구제 확대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 활성화

－ 국선대리인 제도(’19. 3월 시행) 인지도 확대를 위해 주민접점장소 중심 홍보 실시

※ 국선대리인 선임실적(’19. 3. 6.~’20. 2. 14.): 신청 18건, 지원 12건

 향후 일정

○ 행정심판 및 국선대리인 제도 안내 홍보 리플릿 배포 : ’20. 5월

－ 홍보 리플릿(1만부)을 제작하여, 시 및 자치구 민원실, 산하기관 등 비치



3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 운영

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등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

납세자보호관을 운영하여 납세자 친화적인 행정체계 구축

 추진 방향

○ 상위법령 및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규칙 제정 등 제도 정비

○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착을 위한 대시민 홍보 및 실무자 교육 추진

 ’20년 추진 계획

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을 위한 체계 마련 및 실무자 역량 강화

○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으로 제도시행에 필요한 사항 정비

－ 고충민원, 권리보호요청, 세무조사 연장/연기 등의 신청 및 처리 절차 규정

－ 상위 조례의 위임 범위에서 행안부의 표준 시행규칙안을 참조하여 제정

○ 자치구 납세자보호관 교육을 통한 실무자 역량 강화와 자긍심 고취

－ 연 2회 납세자보호관 교육 실시(상반기 1월 기실시, 하반기 9월 워크숍 예정)

－ 고충민원 처리 등 납세자보호관 업무 매뉴얼을 제작하여 실무교육에 활용

 납세자보호관 제도 적극 홍보를 통한 운영 활성화

○ 시민생활 속 노출 빈도가 높은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 실시

－ 공공장소 전광판, 교통방송, 시 구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한 홍보

－ 납세자보호관 활동 관련 우수 모범 사례를 발굴하여 보도자료 배포

○ 자치구 납세자보호관과 공동으로 권역별 홍보 진행

－ 자치구 소식지, 반상회 자료, 상가 게시판 등을 통해 권역별 맞춤 홍보 진행

※ 구청, 주민센터, 시금고지점등에는포스터(1,800매)와리플릿(121,000매) 배포완료(’20.1월)

 향후 일정

○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계획 수립 : ’20. 3월

○ 시 구 납세자보호관 워크숍 개최 : ’20. 9월



4 시민권익 보호와 시정지원을 위한 공익변호사단 운영

안정적인 대시민 법률서비스 지원을 위해 공익변호사를 확충하고,
공익변호사의 시정 활동영역 참여를 통한 적극적인 시정지원 도모

 공익변호사단 개요

○ 정 의: 서울시 대시민 법률서비스와 다양한 시정에의 법률전문가

참여를 통한 법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변호사 인력풀

○ 인 원: 1,026명

○ 활동분야

구 분 마을변호사 시민 법률
상담실 운영

사이버
법률상담

이웃분쟁
조정센터

시정
활동

목 적 대시민 법률서비스 체계적 지속적 지원
전문 법조인 사회 공헌 참여

이웃 간의 갈등을
시민 스스로 해결

시민생활과
밀접한 시정 지원

대 상
시 설

25개 자치구
모든 동주민센터

424개
시청 별관1동 사이버 상담 시청 별관1동 서울시 전 부서

운영일 동별 지정일자
(매월1~4회) 매일 매일 수시 수시

운영
방법

지정된 날짜에
변호사 방문 상담

매일 4명
변호사 방문

상담

홈페이지를
통해 법률문제

상담

조정전문가가
참여하여 이웃간
갈등 해소

서울시
주요사업에서

활동

활동인원 848명 1,026명 157명 19명 100명

 ’19년 주요 추진실적

○ 모든 동주민센터에 마을변호사 2명 배치를

통한 상담 이용률 제고

－ ’18년 매월 평균 공석 10개 → ’19년 12월 공석 0개

－ ’18년 상담실적 14,606건 → ’19년 15,815건

○ 서울시 주요사업 법률지원 활동 등 서울시정 지원

－ 시정 활동: ’18년 591건 → ’19년 1,083건

○ 이웃분쟁조정센터를 통한 원활한 이웃간 분쟁 조정 지원

－ ’18년 조정진행건수/진행율 97건/35% → ’19년 118건/41.7%



 ’20년 추진 계획

○ 공익변호사단 신규 모집으로 안정적 시민권익 보호 토대 조성

－ 모집인원: 200명

－ 모집공고: ’20. 2. 3.(월)~2. 7.(금)

－ 징계사실조회(서울지방변호사회): ’20. 2. 10.(월)~14.(금)

－ 활동개시(활동 매뉴얼 배포): ’20. 3월 초~

○ 마을변호사 추가배정을 통해 골고루 누리는 법률서비스 추진(848명)

－ 권역별 2개소 주말 야간 상담실 확대 운영(10개소)

－ 월 2회 이상 정기상담일 운영 동주민센터 212개소(’19년 177개소)로 확대,

지역간 편차 해소 추진

○ 친절한 상담으로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마을변호사 제도 정착

－ 마을변호사 활동 매뉴얼에 상담미담사례 및 친절교육 자료 수록․배포

－ 위촉식 및 표창장 수여식 등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함께 친절교육 진행

○ 더 편안하고, 더 빨라지는 시민법률상담실․사이버 상담실 운영(1,026명)

－ 시민법률상담실 변호사가 친절히 응대하도록 안내 및 상담 모니터링, 만족도 평가

－ 사이버상담은 4일 이내(’19년: 5일)로 답변시간을 단축하여 상담 만족도 제고

○ 공익변호사의 시정활동 참여를 통한 시민권익 보호 및 서울시정 적극 지원(120명)

－ 전문적인 청문주재자 풀(Pool)을 구성하여 시민권익을 보호하는 청문주재(20명)

－ 법률전문가가 필요한 위원회에 공익변호사가 참여하여 주요 시정에 참여할

수 있도록 추진

－ 서울시 각 부서에 공익변호사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

 향후 일정

○ 공익변호사 각 부서 지원 안내 : ’20. 3월초

○ 동주민센터 마을변호사 배정 : ’20. 3월~12월



 3. 효율적인 예산‧재정 관리체계 확립

 2020년 재정 신속집행 추진

 성인지예산제 개선을 통한 시정 성인지 관점 강화

 2단계 재정분권 적극적 ‧ 체계적 대응 추진

 서울 지역균형 발전 정책의 안정적 추진

 2020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제도 운영

 투자 ‧ 출연기관 노동자이사제 개선방안

 투자 ‧ 출연기관 조직문화 개선방안



1 2020년 재정 신속집행 추진

시민이 재정 투입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상반기 신속한 재정

집행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

 추진 방향

○ 재정 신속집행을 통해 이월․불용액 감소로 재정운용 선순환

○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서울경제 둔화에 적극적 대응

○ 시민체감형 사업 등 주요 역점사업의 적기 재정집행을 통한 조기 성과창출

 추진 목표 및 실적

○ 상반기 목표 : 65.0%(신속집행 대상 24조 610억원 중 15조 6,397억원)

○ 집행 실적(’20.2.17. 기준) : 11.2%
(단위 : 억원)

구 분 예산현액
신속집행 상반기

목표 집행액
집행실적
(’20.2.17.)대 상 제 외*

市(본청) 41조 5,459 24조 607 17조 4,849
15조 6,397
(65.0%)

2조 7,048
(11.2%)

*인건비성 경비, 매월 균분집행대상(공공운영비,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), 내부거래, 예비비 제외

 ’20년 추진 계획

 주요사업 집행 중점관리

○ 일자리 사업 등 서민생활안정에 미치는 효과가 큰 사업 집중관리

－ ’20년 일자리 예산액(2조 697억원)의 상반기 68% 집행을 목표로 뉴딜·

어르신 일자리사업 등의 모집일정 단축 및 홍보강화를 통한 조기집행 추진

○ 대규모 투자사업(50억원 이상) 조기추진을 위한 집행실적 중점관리

－ (사업부서) 월간 집행계획 수립 및 부진사업 집행률 제고방안 제출 등

－ (기 조 실) 주간 집행실적 점검 및 공표, 부진 실·본부·국 추진 독려 등



 자치구 지원예산 신속교부

○ 자치단체 보조금은 1/4분기 내 40%, 2/4분기 70% 이상 조기 교부

－ 자치단체 보조금 신속집행 목표액 5조 1,133억원중 상반기 3조 5,793억원

교부하여 지역경제 활력 제고

○ 자치구 재정집행 지원을 위해 일반조정교부금 상반기 67% 신속 교부

－ 20년 2조 9,582억원 중 1조 9,820억원 상반기 교부(매월 20일 교부중)

○ 시 재배정사업도 재배정과 동시에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치구의

공정진행 및 집행상황 수시관리

 상시 집행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

○ (기획조정실) 집행실적 관리 및 평가, 집행 애로사항 해소 지원 등

－ 기관별 집행실적 모니터링 및 수시 점검회의 개최, 신속집행 실적 평가하여

기관 성과평가에 반영

－ 신속집행 추진을 위한 중앙부처 협조사항 적극 발굴하여 장애요인 개선건의 등

○ (재 무 국) 안정적 자금 확보 및 집행절차 간소화를 통한 사업부서 지원

－ 세입징수전망, 실제 지출 가능한 자금현황 파악하여 차질 없는 자금운용

－ 입찰 공고기간 단축, 계약심사기간 단축 등 행안부 신속집행 지침 적극 활용

○ (행 정 국) 자치구 신속집행 총괄관리 및 지원

－ 자치구별 신속집행 추진상황 및 주요사업 공정진행 점검

－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 등을 통해 자치구별 집행실적 공개 및 추진 독려

 향후 일정

○ 집행실적 점검·공개 및 점검회의 개최 : ’20. 2~6월

○ 상반기 신속집행 기관 성과평가 및 부진사업 조치 : ’20.7월



2 성인지예산제 개선을 통한 시정 성인지 관점 강화

실효성 있는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성인지예산제 개선을 지속적으로

추진하여 성인지예산서 품질을 향상시키고 시정의 성평등 인식 제고

 추진 방향

○ 성별수혜 분석이 용이하고 성 불평등 개선 여지가 큰 사업을 성인지예산

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수용성 제고

○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 개발 및 밀착 컨설팅으로 성인지예산 대상사업

담당자의 성인지 역량 강화 및 성인지예산서 질 제고

 ’19년 추진 실적

○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절차 체계화

－ 전문가 및 부서 의견수렴을 통한 대상사업 구조조정(’19년 373개사업중 118개제외)

－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 체크리스트 개발·시범적용하여 신규 사업 선정

○ 성인지예산 품질 제고를 위한 일정 조정

－ 성인지예산서에 관심과 시간 투자할 수 있도록성인지예산서작성 조기 착수(7월→ 4월)

<4월> <6월> <6~10월> <9월> <10월> <11월 1일>
성인지예산 

대상사업 선정기준 
및 대상사업 통보

è
성인지예산 
사업 담당자 

교육
è

성인지 예산서 
작성 및 컨설팅 è

성인지 예산서 
제출 è

성인지 예산서 
검토 및 확정 è 예산(안) 제출

○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담당자 교육 및 컨설팅 실시

－ 사업담당자 대상으로 전문화된 교육실시(’19.6.20.(수), 26.(수), 27.(목) 총 3회 실시)

‣ 주요 교육내용 : 성인지예산의 개념, 대상사업 선정 절차, 성인지적 분석방법 등

－ 전문 컨설턴트단을 구성하여 예산서작성을 위한 밀착 컨설팅실시(사업당2~3회실시)

‣ 컨설팅내용 : 성과목표, 성별수혜분석, 성별격차원인분석작성내용수정방향제시

<’20년도 성인지예산 사업 현황>

대상사업 사업수(개) 예산액(백만원)
　

구성비(%)
계 333 3,025,020 100.0

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38 789,551 26.1
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140 348,828 11.5
자치단체 특화사업 155 1,886,641 62.4



 ’20년 추진 계획

 대상사업 선정기준 고도화 및 성별영향평가와의 연계 강화

○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 체크리스트 를 활용한 사업 선정

－ ’20년도 시범적용한 체크리스트 고도화 및 본격 활용으로 사업 선정단계부터

성인지적 관점 반영

－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1차적으로 실·본부·국에서 직접 대상사업을 선정하도록

함으로써 성인지예산에 대한 공감대 확산

○ 성별영향평가와의 연계를 통해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관리 강화

－ 성별영향평가사업 구조조정 및 신규선정을 위한 협의체(예산담당관, 여성정책

담당관, 젠더자문관, 컨설턴트 등) 구성·운영

※ 성별영향평가사업은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 에 의거 성인지예산서 필수 작성

－ 성별영향평가 조기 착수(5월(’19년)→4월(’20년))로 성인지예산 대상사업

선정기간 확보

 서울형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 개발 및 사업담당자 밀착 컨설팅

○ 사례중심의 서울형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 개발

－ 市 사업 특성을 반영한 성인지예산서 작성 방법 및 사례를 담은 성인지예산서

작성 매뉴얼 개발(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과제로 추진 중)

－ 성과목표, 성별수혜 및 성별 격차 원인 분석, 성평등 기대효과 등 성인지예산서

항목별 작성요령을 제시하여 사업담당자의 성인지예산 이해도 제고

○ 성인지예산서 작성 지원 강화 및 컨설팅 결과 수용도 제고

－ 성인지예산 교육 강화, 서면 컨설팅 양식 보완, 유선 및 대면 컨설팅 병행 실시

－ 컨설턴트가 사업담당자의 컨설팅 반영여부 지속 확인하여 컨설팅 실효성 제고

 향후 일정

○ 성인지예산 운영계획 통보 및 대상사업 선정 : ’20.4월

○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확정 : ’20.6월

○ 성인지예산 사업 담당자 교육 및 예산서 컨설팅 : ’20.6월~9월



3 2단계 재정분권 적극적․체계적 대응 추진

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대해 적극적·체계적인 대응체계 구축을

통해 실질적 재정 확충 및 중앙․지방정부 간의 재정관계 재정립

 1단계(’19~’20) 재정분권 추진성과

○ 1단계 재정분권은 중앙기능의 지방이양에 따른 재정부담 지방전가로 자치와

분권 취지가 퇴색된 면이 있지만 일정규모의 지방재정 확충

(지방세 확충) 지방소비세율 21%로 인상(+10%p) ⇨ 8.5조원

(소방직 지원) 소방안전교부세율 45%로 인상(+25%p) ⇨ 0.5조원

(기능이양)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 중심 지방이양 ⇨ △3.57조원

(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) 수도권 지방소비세율 10%p 인상분 중 35% 출연 ⇨ △0.42조원

○ 지방소비세율 10%p 인상에 따른 우리시 재정확충 효과는 연간 1조 798억원 규모

－ 다만, 자치구 조정교부금, 교육청 전출금,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등

법정 경비 전출 후 실제 순증액은 5,164억원 규모

<’18년>
11%

<’19년>
15%(+4%p)

<’20년>
21%(+6%p)

1조 3,592억원 ➡ 1조 8,352억원 ➡ 2조 4,390억원

(순증액) (3,208억원) (5,164억원)

 2단계(’21~’22) 재정분권 추진동향

○ 정부는 재정분권 TF 구성 추진안 검토중이며 3월 중 국무조정실에 제출 예정

－ (기재부) 지방교부세(또는 지방재정교육교부금 포함) 전액을 지방분권세로 전환

－ (행안부) 법인분 지방소득세율 인상 및 주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지방세 전환

－ (자치분권위) 기능이양(균특회계, 자치경찰 등)과 연계한 지방소비세율 인상

－ (시도협) 지방소비세율 인상 및 주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지방세 전환



 주요 추진과제

○ 실질적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국세-지방세 비중 7:3 달성

    ➡ 지방소비세․법인분 지방소득세 인상, 기타 세목(주세, 종부세, 담배분

개별소비세 등) 지방이양 추진

○ 국가와 지방간 사무(기능) 조정을 통한 국고보조금 제도 개편

    ➡ 4대 기초복지사업* 등 국민최저보장적 사업의 국가사업화, 합리적 근거없는

기준보조율 차별 폐지 추진

* 4대 기초복지사업 : 생계급여, 의료급여, 기초연금, 영유아보육료

○ 중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

➡ 지방소비세 1:2:3(수도권:광역시:도) 지역별 가중치 적용, 지역상생발전기금

출연․운영,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등 기존 재정조정제도의 불합리성 제기

○ 국가직화 소방직 인건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증가

➡ 시도협과 공동 대응, 소방안전교부세율 추가 인상(기존 45% 외 추가인상) 등 국비 지원 건의

 ’20년 추진 계획

○ ‘국세-지방세 세입구조 개선’ 등 단기 중점 이슈에 대해 우선 대응하고,

장기 이슈는 타 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속적 건의

○ 시도지사협의회와 연계 및 재정분권 TFT운영으로 ‘재정분권 로드맵’

수립 및 정부안 대응전략 마련(1월~)

－ 정부 재정분권 TF 참여자, 재정전문가 등으로「서울시 재정분권 TF(12명)」

구성․운영(1월)하여 서울시 재정분권 로드맵 수립 및 추진

－「시도협 재정분권 TFT」활용으로 타 지자체와 협력하여 공동 대응방안 마련

○ 재정분권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쟁점 이슈 제기 및 여론조성 추진(3월~)

－ 전문가 릴레이 언론기고(연6회 이상) 및 한국지방재정학회와 정책토론회 공동 개최(5월)



4 서울 지역균형 발전 정책의 안정적 추진

서울 강남북 지역 격차해소를 위한 균형발전 정책의 안정적 추진으로
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 실현

 추진 방향
○ 서울의 균형발전계획 수립 및 핵심과제의 안정적 추진위한 시스템 구축

○ 지역혁신 성공사례 공유 및 균형발전 방안 논의 위한 ‘균형발전박람회’ 개최

○ ‘주민 생활 밀착형 생활SOC 확충사업’ 중점 추진으로실질적 균형발전 도모

 ’19년 추진 실적

○ 서울시 균형발전 5개년 계획」수립을 위한 용역 추진(’19.3.∼ ’20.4)

※ 시민 전문가 의견 수렴 위한 주민공청회 전문가 자문 실시(’19.11∼’20.2)

‣ (건강․생활편의시설) 지역여건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생활편의시설 공급
‣ (거주환경)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주거지 격차 해소
‣ (산업경제) 중심지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
‣ (기반시설)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지역 간 이동성 및 서비스 시설 접근성 개선
‣ (교 육) 시민 누구나, 전 생애에 걸쳐 ‘고른’ 교육 기회 제공

○ 생활SOC 복합화 사업의 낙후 지역 우선 확충으로 균형발전 기틀 마련(’20)

－ 옥인주거 환경개선구역 주민복합시설건립 등 28개 사업 570억원 국비 확보

 ’20년 추진 계획

○ 서울시 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핵심과제와 연계된 주요사업 발굴․추진

－ 균형발전 핵심과제별 실국별 개별사업 선정․연차별 로드맵 작성(’20. 3~4월)

－ 서울시 균형발전계획 발표(’20.6) 및 사업별 성과 모니터링(’20. 7월~)

○ 서울시 및 자치구별 균형발전 혁신사례 공유 확산 위한 균형발전박람회개최

－ ’20.7.2~7.3(2일, 예정) / 서울광장(박람회 전시) 다목적홀(토론회)

－ ‘달라지는 서울의 모습’ 전시 및 지역 현안과 해결방안 논의위한 토론회 개최

○ 10분 동네 생활SOC․생활권계획 생활SOC 등 지역 맞춤형 생활SOC 추진

－ 정부 시 자치구 공동 협의, ’21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(’20.3~10월)

※ 저발전 지역 생활 SOC 사업 우선 확충 등 지역특성 고려 사업 선정

－ 실질적균형발전위한 ‘생활SOC사업’ 모델정립 등 가이드라인마련(’20.7~8월)



5 2020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제도 운영

주요 사업의 투자심사를 통해 한정된 재원의 계획적 운용 및 투자심사의

객관성․타당성․전문성 확보 등 합리적인 제도 운영 도모

 투자심사 개요

○ 심사대상 :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 등

○ 심사기준 : 사업의 필요성․시급성, 재원조달가능성 등 종합적 평가․분석

○ 심사방법 : 투자심사위원회 위원 15명 내외 심의(외부 12, 내부 3)

○ 심사결과 : 적정, 조건부추진, 재검토, 부적정

 ’19년 추진 실적

○ 市 투자심사 : 총 217건, 총사업비 5조 4,040억원(총 8회 실시)

－ (심사결과) 적정 69건(31.8%), 조건부추진 103건(47.5%), 재검토 6건(2.8%),

반려 및 철회 39건(18%)

○ 중앙투자심사 : 총 58건, 총사업비 8조 112억원(총 4회 실시)

－ (심사결과) 적정 3건(5.2%), 조건부추진 48건(82.8%), 재검토 7건(12.0%)

 ’20년 추진 계획

○ 市 투자심사 횟수 확대 및 기간단축을 통해 주요사업 신속추진 지원

－ 정기 심사(연 4회, 3,5,7,9월) 외 수시 투자심사 확대 운영

: 시 역점, 생활 SOC,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등 우선적으로 처리

※ 정기심사 평균 75일 → 수시심사 40일 이내 완료로 사업 조기추진 동력 확보

○ 지방재정 투자사업 담당자 업무 능력 제고

－ 인재개발원·공공투자관리센터 교육과정(기본․심화) 신설로 전문성 강화

: 기본(투자심사 개요, 타당성조사 등), 심화(경제성분석(B/C) 등)

※ (서울공공투자센터) `20년 상반기 : 교육커리큘럼 마련, `20년 하반기 : 과정운영

※ (인재개발원) `20. 5월 : 과정 신설협의, `20년 하반기 : 커리큘럼 마련, `21년 : 교육실시



6 투자·출연기관 노동자이사제 개선방안

노동자이사제 도입(’16. 9. 28.) 이후 만 3년이 경과한 바, 그간 성과와

한계를 분석하고, 문제점을 보완하여 노동자이사제 개선방안 마련

 추진 배경

○ (운영성과) 노동자이사제 도입 이후 투자·출연기관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

및 이사회 운영의 민주성이 제고되고, 노사협력과 상생의 문화가 확산됨

－ 설문조사 결과, 경영의 투명성 제고 71%, 공정성 제고 57%, 이사회 운영의

민주성 제고 69%, 노사협력과 상생의 문화 확산 40%로 긍정평가

○ (제도의 한계) 노동자이사 활동에 대한 지원과 권한 부족으로 경영진 감시·견제가

어렵고, 노동자이사가 특정 노동조합을 대변하는 등 노사협력 저해 문제가 발생

 추진 경과

○ 서울노동자이사협의회 의견수렴(개선 회의 9회) : ’19. 3~12월

－ 이사회 안건 부의권, 정보열람권, 별도 사무공간 제공, 현업 배제,

서울노동이사협의회 공식기구화 등 요구

○ 노동자이사제 연구용역 및 토론회 : ’19. 8~12월

○ 노동조합협의회 의견수렴 : ’19. 12월

－ 노동자이사임명 후노동조합원 신분 유지, 노동자이사·노사참여 공식기구 설치요구

○ 사용자협의회 의견수렴 : ’19. 12월~’20. 1월

－ 기관별 특성 고려해 지침의 내용을 임의규정으로 조정, 이사회 운영원리

고려하여 노동자이사의 권한 재조정 등 요구



 ’20년 추진 계획 - 노동자이사 및 노사정 합의안

< 개 선 방 향 >

￭ 노동자이사제 전국 확산을 위한 ‘서울형 노동자이사제 모델’ 전파

￭ 노동자이사의 실질적 활동여건 개선 및 권한·책임 강화

￭ 지속적 협의 통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

○ 전국 확산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‘노동이사제발전위원회’ 구성·운영

－ 구 성 :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(노동자이사, 노조위원장, 기관장, 공무원, 외부전문가)

－ 역 할 : 서울형 노동자이사제 모델 전파·홍보, 중앙정부 및 타시도 정책 자문

○ 권한 책임 강화 등 노동자이사 제도 개선

－ (권한강화) 관련부서 통한 이사회 안건 제출 기회제공 및 정보열람 권한 부여

－ (책임강화) 각 노동자이사에게 활동보고서 작성 및 보고회 개최 의무를

부여하고, 중징계 의결된 노동자이사의 직권면직 처분 근거를 조례에 명시

○ 현직 노동자이사 활동지원 및 역량 강화

－ 인권, 윤리경영 등 노동자이사 역할 수행에 지장이 적은 적합직무를 개발

－ 관련법규, 갈등조정 등 실제 이사 역할 수행에 도움이 되는 교육프로그램 제공

－ 노동자이사의 활동에 필요한 공간 및 인력 지원 근거 마련

○ 서울형 노동자이사제 모델의 전국 확산 노력

－ 타 시도의 노동자이사와 전국 단위의 총회를 구성·운영하여 중앙정부에 입법 건의

－ 노동자이사제 백서 제작 및 국제 포럼 개최를 통해 서울형 노동자이사제 확산

 향후 일정

○ 전국 노동자이사 총회 개최 : ’20. 3월, 11월 (2회)

○ 노동자이사제 백서 제작 및 배부 : ’20. 4~6월

○ 노동자이사제발전위원회 구성 : ’20. 9월

○ 국제 노동자이사제 포럼 개최 : ’20. 10월



7 투자·출연기관 조직문화 개선방안

투자·출연기관의 경영성과와 직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조직문화 및

후생복리 개선방안 확대 개선

 추진 방향

○ 수평적·민주적 조직문화 구축 통한 직원 만족도 향상

○ 직원 근무여건 및 후생복리의 전반적 개선 통한 경영성과 제고

 개선의 필요성

○ 여성 및 청년 직원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직원 처우개선 요구도 증대

－ 육아·돌봄 정책에 민감한 여성 직원과 수평적 조직문화를 추구하는 청년

직원의 비중 증가로 복리후생 및 조직문화 개선 필요성 확대

※ 여성 직원 : (‘18) 4,728명 → (’19) 5,327명 → (’20) 5,826명

청년 직원 : (‘18) 4,055명 → (’19) 5,295명 → (’20) 6,082명

*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(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)

○ 시민고객 만족도 향상뿐 아니라 내부직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보상체계,

신뢰체계, 자아실현 등에 중점 개선필요

※ 보상체계 : 보수를 비롯한 금전적 만족도, 승진·인사 등 비금전적 만족도

신뢰체계 : 조직 및 동료에 대한 신뢰,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

자아실현 : 개인에 대한 존중, 업무에 대한 재미, 자부심

○ 투자·출연기관의 규모나 재정상황에 따라 복리후생제도의 편차가 큼

－ 규모가 큰 기관일수록 상대적으로 직원 대상 복리후생제도가 다양함

※ 복리후생 제도 : 교통공사 17개, 농수산공사 16개 vs 사회서비스원 1개, 장학재단 0개

－ 소규모 출연기관의 경우 소수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후생복리제도

운영에 재정적 부담 호소하는 경우가 많음



 ’20년 추진 계획

○ 全투자·출연기관 차원의 조직문화 및 후생복리 개선방안 수립

－ 매년 시행하고 있는 시민만족도 조사 용역*에 ‘조직문화 및 후생복리 개선’에

대한 과업을 추가하여 실시

* 투자·출연기관의 고객과 직원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하는 용역

－ ①공정·투명한 인사제도 구축 등 보상체계 개선, ②소통·협력 강화 등 신뢰체계

구축, ③후생복리·근로조건 개선 등 자아실현 지원 중심으로 개선방안 수립

○ 조직문화 관련 경영평가 지표의 배점 확대·개선

－ 현재 조직문화와 관련된 지표* 배점의 확대 필요성을 검토하되,

* ‘기관장 리더십’ 지표에서 바람직한 조직문화 형성에 대한 기관장 기여를 일부 평가

‘조직관리’ 지표에서 해당 기관의 조직문화 개선노력 등을 일부 평가

－ 조직문화 및 후생복리 개선방안 내용을 반영하여 지표 내용을 개선

○ 소규모 투자·출연기관 후생복리제도 확대·개선

－ 규모가 작아 단독으로 후생복리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기관의

수요를 모아서 全투자·출연기관 차원의 후생복리제도가 운영되도록 중개

－ 다만, 수요기관에서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후생복리제도 운영예산은 직접 편성

하고 공기업담당관은 해당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심사 시 긍정검토

 향후 일정

○ 시민(직원)만족도 조사 용역 추진 : ’20. 3~7월

○ 조직문화 및 후생복리 개선방안 수립 : ’20. 8월

○ 투자·출연기관 후생복리제도 예산심사 : ’20. 8~10월

○ 투자·출연기관 경영평가 지표 개선 : ’20. 8~10월



 4. 대내외 교류협력 강화로 도시위상 제고

 지속가능한 상생교류를 위한 우호교류협약 추진

 서울-지방간 정책교류를 위한 서울정책연수 프로그램 확대

 글로벌리더 서울 위상 제고를 위한 전략적 도시외교 추진

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로 세계도시 상생발전 기여

 국제기구 유치 및 협력을 통한 서울의 국제적 위상 강화



1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위한 우호교류협약 추진

서울시민과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우호교류협약 체결 및 교류사업 추진을

통해 지속가능한 상생 기반 조성 및 강화

 추진 방향

○ 지역 밀착형 우호교류 협약체결을 통한 실질적 상생교류 협력체계 마련

○ 행정 환경변화에 대응한 협약사업 정비를 통해 교류의 지속가능성 확보

 ’19년 추진 실적

○ 교류 효율성 및 체감도 향상을 위해 기초 지자체 중심 교류협약 체결

－ 고성, 거제, 구례, 부여 등 16개 지자체와 협약 체결(경북·정읍·완주·진안 재체결)

－ 서울-타 지자체 MOU 체결현황(’19년말 기준) : 총 64건(광역 13, 기초 51)

○ 사람·정보·물자를 유기적으로 연결한 지역상생 종합계획 수립·추진

－ ‘지역 연계형 청년 일자리’, ‘찾아가는 혁신로드’ 등 교류 다각화 및 사업내용 심화

 ’20년 추진 계획

○ [협약체계]지속가능한 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우호교류협약 체결방식 개선

－ 협약갱신제(4년 단위)를 통해 지역 여건 변화를 반영한 교류사업 개편

－ 민간단체, 협의회 등을 포함한 다자간 협약을 통해 사업 효과 극대화

○ [사업관리]지방의 수요를 반영한 시민체감형 교류사업 발굴 및 체계적 관리

－ 정형화된 일회성 사업에서 벗어나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현장 밀착형 사업 발굴

－ 사업의 계획수립부터 추진까지 단계별 지원으로 교류사업의 지역 내 성공적 안착 도모

○ [교류확산]서울·지방 교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를 통한 성과 전국 확산

－ 서울시·지자체·민간전문가 및 지역활동가 합동평가를 통한 성과분석 및 공유

－ 성과분석 결과 및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신규사업 발굴 및 교류내실화

 향후 일정

○ ’20년 우호교류협약 추진 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 : ’20. 2월~



2 서울-지방간 정책교류를 위한 서울정책연수 프로그램 확대

우리시 혁신정책을 타 광역·기초 지자체와 공유 및 정책 컨설팅 등을

통해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을 돕고 서울과 지방의 상생발전에 기여

 추진 방향

○단순 현장방문이 아닌 실질적 논의와 학습운영을 통해 서울정책 이해도 증진

○혁신자문단(공무원·전문가 등)의현장중심컨설팅으로지방정책추진의실행력제고

 ’19년 추진 실적

○ 서울 혁신로드 연수 참여(지방→서울) : 총 231팀, 5,524명 참여

－ 사업본격 추진한 ’17년 이후 연평균 참여팀 30.8%, 참여인원 23.6% 증가

－ 정책입안 관련자(공무원·의원) 참여인원 비중 ’17년 10.2% → ’19년 28.2% 증가

○ 찾아가는 혁신로드 정책컨설팅 시범운영(서울→지방) : 3개 지자체 추진

－ 목포시(도시재생2, 청년1), 포천시(도시재생4) 자문 완료, 괴산군(도시재생3) 추진중

 ’20년 추진 계획

○ 서울 혁신로드 연수 참여 확대 : 목표 7,500명 (’19년 5,500명)

－ 외국인 공식참여 채널 개설, 참여율 저조한 지자체 대상 홍보 및 협조 강화

－ 방문장소 편중 문제 해결을 위해 장소 다각화 및 새로운 정책장소 개발

－ 정책 연수 참가자 DB구축, 관심정책 이메일링 서비스 통해 재참가 유도 등

○ 찾아가는 혁신로드 내실화 및 본격 추진 : 5개 지자체 (’19년 3개 지자체)

－ 지역민 토론회 등 실질적 지역수요 분석 후 전문가(혁신자문단) 컨설팅 실시

－ 지자체·지역청년활동가 연계 토크콘서트 개최하여 상호 상생 방안 제공 등

 향후 계획

○ 서울정책연수 프로그램 참여 지자체 수요 조사 : ’20. 2~3월

○ 서울정책연수 프로그램 사업 추진 : ’20. 3월~



3 글로벌리더 서울 위상 제고를 위한 전략적 도시외교 추진

세계 주요도시와 교류 확대, 시정 연계 전략적 해외순방, 국가정상 등 해외

유력인사와 교류를 통한 市 도시외교 지평확대 및 국제적 위상 제고

 추진 방향

○ 미국, 중국, 일본 등 주요국가 수도도시와 활발한 도시외교 추진

○ 자매·우호도시 확대와 실질적 교류협력 강화를 통해 국제적 위상 강화

 ’19년 추진 실적

○ 전략적 중요도시와 우호도시 협약체결 : 3개 도시 ※ 총 71개 도시

－ 텔아비브(이스라엘, 5.6), 충칭(중국, 5.30), 메데진(콜롬비아, 7.12)

○ 해외 순방을 통한 서울시 우수정책 홍보 및 도시간 협력 강화

－ 성공적 혁신 창업현장 및 도시재생 지역 방문(’19년 1월, 선전·홍콩)

－ 혁신창업 전략구상 및 환경문제 해결 모색(’19년 5월, 아부다비, 런던, 텔아비브)

－ 지속가능한도시포럼, 세계도시시장회의참석(’19년 7월, 멕시코시티, 메데진, 보고타)

－ 스마트 도시·혁신창업 ‘서울세일즈’ (’20년1월, 라스베이거스,샌프란시스코, 워싱턴D.C.)

○ 해외 국가·도시의 날, 자매·우호도시 교류협력 행사 등 개최․참석

－ 타이페스티벌(4.20~21), 아세안 위크(6.14~16), 페스티벌인도네시아(9.20~22),

취리히서울과 만나다(9.28~10.5), 서울-중국의날(10.20) 개최 등

 ’20년 추진 계획

 주요국가 수도도시와 공동현안중심 교류를 통해 도시외교 외연강화

○ 코로나19 진정 이후 중국도시와 관광․투자․의료 등 도시외교 활성화

－ 제4차 서울-베이징 통합위원회를 통한 양도시간 실질적 교류협력 추진

－ 코로나19 극복관련 중국 도시를 응원․격려하고, 분야별 새로운 교류과제 발굴

○ 2020년 하계 올림픽을 계기로 스포츠를 통한 도시교류 활성화 추진

－ 주요도시 시장의올림픽참석을 계기로, 2032년서울-평양 올림픽유치동력 확보



○ 국가정상 등 해외 주요외빈 방문・면담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
－ 해외 주요인사와 시장면담 및 명예시민증 수여를 통해親서울 국제인사 확대

 해외 자매·우호도시와 문화교류를 통한 우호협력 증진

○ 해외도시의 날, 자매·우호협정 체결 기념행사 등 문화교류를 통한 협력강화

－ 서울-로마 자매도시 20주년 기념행사 등 도시간 상호 기념행사 개최

○ 해외도시초청공연, 해외도시음식·문화를홍보하는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개최(9월)

－ 시민들이 세계각국 문화와먹거리를 직접체험할 수 있는 대표글로벌축제로 발전

※ ’19년 70개국 대사관 및 16개 서울시 자매우호도시 공연단(256명) 참석

<서울-중국의 날> <사랑 인도문화축제> <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>

 글로벌 도시 서울의 위상강화를 위한 도시외교 전략과제 수립

○ 서울시 도시외교 기본계획(2021-2024) 수립

－ 2017-2020년 도시외교 성과분석 및 향후 개선방안 도출(서울연구원)

－ 기후변화, 재난․감염병 등 도시간 공동대응 필요한 다자 도시외교 강화 및

도시교류와 정책수출의 전략적 연계 추진방안 등

○ 서울시를 대표할 수 있는 글로벌 국제회의 육성방안 연구

－ 市 주최 국제회의 현황분석, 국제적 브랜드 도약 및 국제어워드 연계 방안 등

 향후 일정

○ 도시외교 기본계획(2021~2024) 수립 추진 : ’20. 4월~

○ 해외도시 문화교류(상시) 및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개최 : ’20. 9월



4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로 세계도시 상생발전 기여

서울의 성공적인 도시발전 경험 공유 및 우수정책 해외진출을 통한

세계 도시문제 해결 기여

 추진 방향

○ 교통, 전자정부 등 市 대표정책, 신남방·중남미 등 글로벌 전략지역 적극 진출

○ 市 유관기관 민간기업 전방위 협력으로 우수정책 진출 시너지 창출

○ 국내외 공적개발원조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 재원 유치

※ 소요예산 :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 추진 1,619 백만원

 ’19년 추진 실적

○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도시 진출사업 민관협력 추진(총17건 수주)

－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데이터센터 구축 마스터플랜

－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간선급행버스체계 4단계 실시설계 및 감리

－ 필리핀 메트로마닐라 비위생 매립지 개선 예비조사 등

○ 국제평가상 참가, 유관기관 정책공유 채널 등을 통한 진출기반 확대

－ UN공공행정상양성평등 공공서비스 분야(저소득 여성 건강지원사업) 수상(’19. 6월)

－ 민관협력 해외진출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포럼 개최(’19.7월, 11월)

－ 세계은행, 유럽부흥개발은행 정책공유 워크숍 등 추진(7회, 700여명)

․

재원조달
․정부 유 무상원조
․국제기구 기금
․다자개발은행

사업추진
․기업수주 지원
․기업과 공동수주
․사업수행

市우수정책
․교통 전자정부
환경 상수도
도시개발분야 등

해외수요발굴
․해외도시
․민간기업
․유관기관·국제기구



 ’20년 추진 계획

○ 중앙정부, 국내외 공적개발원조기관 재원 확보 및 정책진출사업 추진

－ (KOICA) 스리랑카 콜롬보 세무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등 3건

－ (기재부)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대중교통시스템 개선 정책자문 등 2건

－ (수출입은행 등) 니카라과 마나과 대중교통 현대화 사업 등 3건

※ (유형별) 컨설팅·교육(4건), 시스템 구축(4건)

(분야별) 교통(4건), 전자정부(1건), 스마트시티(2건), 주택(1건)

○ 우수정책 진출 효과 증대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네트워크 활성화

－ 사업발굴·기획을 위한 분야별 민관협의회 확대 운영(3개→5개분야, 분기별1회)

 5개 분야 : 전자정부, 교통, 상수도 + 환경, 도시개발(’20년 상반기 추가 구성)

－ 민간기업, 유관기관 협력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포럼 개최(6월, 11월)

○ 다자개발은행 등과의 전략적 협업을 통한 해외도시 정책진출 기회 모색

－ 아프리카개발은행(AfDB) 연차총회 참여를 통한 市 우수정책 공유(5월)

－ 유럽부흥개발은행(EBRD) MOU체결로 동유럽 지역 협력확대(’20년하반기)

○ 도시간 정책공유 확대를 위한 ‘세계도시정상회의’ 참가 및 포럼 개최 준비

－ 싱가포르 ‘세계도시 정상회의’ 참가, 市 우수정책 홍보 및 공유(’20.7월)

－ 리콴유상 수상도시로서 ‘세계도시 정상회의 시장 포럼’ 개최(’21.7월) 준비

 향후 일정

○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 수주 및 추진 : ’20년 1월~

○ 다자개발은행 정책공유 행사 추진 : ’20년 5월

○ 유관기관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민관협력포럼 개최 : ’20년 6월,11월

○ 싱가포르 ‘세계도시 정상회의’ 참가, 市 정책 홍보 : ’20년 7월



5 국제기구 유치 및 협력을 통한 서울시의 국제적 위상 강화

국제기구 유치, 교류·협력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도시 서울의 도시경쟁력

강화 및 글로벌 리더십 제고

 추진 방향

○ 영향력 있는 국제기구 유치를 통해 아시아 ‘국제기구 허브도시’ 조성

○ 국제기구와의 교류·협력 확대로 국제 어젠다 선도 및 도시 문제 공동 해결

※ 소요예산 : 국제기구 유치 및 교류협력 사업 3,953 백만원

 ’19년 추진 실적

○ 중앙정부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UN 산하 국제기구 신규 유치

－ 농림부 협력 ‘유엔식량농업기구(FAO) 협력연락사무소’ 유치·개소(’19.5월)

－ 환경부 협력 ‘세계보건기구(WHO) 아·태환경보건센터’ 유치(’19.10월)

※ 서울 소재 국제기구 38개(UN 및 정부간 기구 20, 준정부·도시간 기구 10, 국제NGO 8)

○ CityNet, WeGO 등을 통해 세계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

－ CityNet 교통, 기후변화 등 정책공유 워크숍 및 역량강화 교육실시(총5회)

－ WeGO 스마트시티 정책공유(총10회) 및 시범사업추진(우간다, 스마트 주차시스템) 등

 ’20년 추진 계획

○ 유엔프로젝트조달기구(UNOPS) 서울연락사무소 유치 : ’20년 하반기

－ UN에서추진하는대규모프로젝트, 조달시장에대한국내기업접근성및진출기회확대

※ 기능 : UN 및 산하기구 사업을 위한 조달·구매 관련 업무, 대북한 유엔기구 프로젝트 지원 등

○ 환경, 교통, 전자정부 등 다양한 분야 국제기구 교류협력 사업 추진

－ 세계지방정부연합(8월), 세계대도시협의회(10월) 등 참여 국제 아젠더 논의

－ WeGO-아세안 스마트시티 워크숍(6,8월), CityNet 환경정책 교육 추진(9월) 등

○ 국제기구 안정적 유치 기반 마련을 위해 국제기구 전용공간 추가 확보

－ 예산절감 가능한 기부채납시설 우선 검토(용산구 문배업무지구)

－ 글로벌센터 인근(종로·중구 중심) 후보지 병행 검토(’20년 상반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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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
(기획경제위원회)

기획조정실

□ 총 괄

○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------------------------- 총 89건

○ 조치내역

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

계

계 89 54 33 2 -

시정· 처리요구사항 44 22 22 - -

건 의 사 항 17 4 11 2 -

기타(자료제출 등) 28 28 - - -



시정· 처리 요구사항
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
1.대외협력기금(국제협력계정) 사

업 관련 기금활용이 부적절한

사업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전환

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

(국제교류담당관)

□ 추진상황 : 추진중

□ 추진내용

◦ 2019년 대외협력기금(국제협력계정) 사업 중 5년이상

장기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, 사업부서에서

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집행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

일반예산으로 전환 추진 중

- 기금사업 전환대상 사업 조사(2019.10월)

- 기금사업 전환 검토회의 개최(2020.1.17.)

※ 일반사업 전환 후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,
법령․제도상 문제점, 극복방안, 장단점 분석 후 추진

부 서 사 업 명 최초년도 전환여부
1 서울시립대학교 개도국자매도시공무원석사학위과정 2013 검토중

2 인재개발원 외국도시공무원초청연수 2008 검토중
3 도시철도계획부 해외철도관계자초청교육 2013 검토중

4 보건의료정책과 개도국보건의료교류지원 2011 전환예정

□ 향후계획

◦ 2021년 부서별 자체예산 편성 : 2020년 7월



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
2.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 관련,

빠른 시기에 확정하여 그에 걸

맞은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

하고, 예산 관리 주체의 학습과

교육을 통해 성인지 감수성을

제고하기 바람

(예산담당관)

□ 추진상황 : 추진완료

□ 추진내용

◦ 성인지예산서 작성 추진일정 조정

- (기 존) 대상사업 확정(10월) → 예산서 작성(10월)

- (개 선) 대상사업 확정(6월) → 교육 및 컨설팅(6~10월)

→ 예산서 작성(6~10월)

◦ 성인지예산서 작성 담당자 교육

- 교육일시 : ’19.6.20.(목)/6.26.(수)/6.27.(목) 총 3회

- 교육장소 :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

- 교육인원 : 30개 실·본부·국 115명

- 교육시간 : 매회 2시간

- 교육내용

‣ 성인지예산제 및 성인지예산서 작성 서식 이해

‣ 성인지예산서 작성 시 주요 착안사항 교육(성인지통계

활용법, 성별격차 원인분석, 성과목표 수립 방법 등)

□ 향후계획

◦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 : ’20.5~6월

◦ 성인지예산 담당자 교육 : ’20.6월

◦ 성인지예산 작성 및 컨설팅 : ’20.6~10월

- 서면 및 대면컨설팅 실시

◦ ’21년도 성인지예산서 제출 : ’20.11월



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
3.민간위탁 사업평가 시 지적되는

특정 단체만 진입하는 문제, 고

용승계 의무 위반 등 사례들을

모아 조치방안 강구 필요, 또한

민간위탁 준칙사항을 계획, 조

례 부칙 등에 나열하여 위반시

민간위탁 수행업체에 대한 제재

등 방안 마련 바람

(조직담당관)

□ 추진상황 : 추진중

□ 추진내용

◦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적격자 심사 과정에서 수탁기관의

재정 인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정하게 운영될

수 있도록 주관부서에 공문 시행 및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,

◦ 종사자의 고용보호와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고용승계 80%

의무조항 악용방지를 위해 고용승계 예외조항을 구체화하여

지침에 마련하겠음

◦ 또한, 수탁기관 자체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전체 종사자가

연 1회 이상 의무참석토록 조치하였으며, 청렴교육 실시

결과도 민간위탁 종합평가에 반영토록 배점기준을

마련하였음(’20.1.~)

◦ 향후 위반사례 중심의 민간위탁 실무교육을 강화하고

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음

□ 향후계획

◦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(전문가 의견 수렴) : ’20년 상반기

◦ 수탁기관 종사자 및 주관부서 담당자 교육 실시(인재개발원) :

’20.4 ~ 10월(연4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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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지역상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

관련 업무 소관이 기획조정실

(협력상생담당관)에서 경제정책

실(지역상생경제과)로 이관되었

는데 업무 소관을 빠르게 정리

하여 책임있는 행정이 필요함

(추진: 협력상생담당관,

협조: 지역상생경제과)

□ 추진상황 : 추진완료

□ 추진내용

◦ 기획조정실과 경제정책실간 부서간 역할분담 및 협력을

통해 지역상생 교류업무 추진중

- 기획조정실(협력상생담당관) : 지역상생종합계획수립 및지원역할로

사업의 성과관리를 담당

- 경제정책실(지역상생경제과) : 경제분야 지역상생사업(일자리, 상생

플랫폼, 직거래장터, 귀농귀촌등) 단위사업 추진

※ 조직개편(2019.1.1.자)으로「지역상생 청년 일자리 연계 사업」, 「지역

상생교류사업 운영 지원」소관업무 이관에 따라 해당인력 (3인) 및 관련

예산은 기획조정실에서 경제정책실로 이관

□ 향후계획

◦ 지속적이고 실효성있는 지역상생 사업 추진을 위해 부서간 적극

협력 및 소통체계를 구축 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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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 및 순

환근무는 시민이나 시의원 입장

에서는 도움을 받기 어려움. 3

년 이동 제한 등 내부규정을 마

련하여 행정의 연속성을 지켜야

함

(인사과)

□ 추진상황 : 추진중

□ 추진내용

◦ 잦은 전보에 따른 직무 전문성 약화 방지 등 위해 정기인사를

연2회 → 연1회로 축소·운영해왔으나(’13~’17)

◦ 전보기회 확대 및 순환전보를 희망하는 직원들의 의견을

수렴하여 연2회 정기인사 실시(전보기준선정위원회 결정)

- 정기인사 연1회(상반기) → 상·하반기 정기(’18~)

- 현 부서 7년 → 동일 실·본부·국 7년 이상 근무자 전보

- 선호-기피부서 순환 및 지원-사업부서 간 우수 인력 균형 배치

◦ 단, 현재도 행정의 전문성 향상과 조직의 안정적인 인력

운영을 위해 현 부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

희망전보를 실시하고 있음(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)

※ 고충심사를 통해 육아, 질병 등 고충이 반영된 경우 예외

□ 향후계획

◦ 업무 연속성, 전문성 등 고려해 향후 전보기준 수립 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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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직원의 외부강의에 대한 기준

마련 및 점검이 필요함

(기획담당관, 조사담당관)

□ 추진상황 : 추진완료

□ 추진내용

(기획조정실 자체점검)

◦ 기획조정실 직원 외부강의 전수조사(2019. 12.)

- 최근 3년(’17~’19년) 사례 조사 결과, 직무연관성 없이

출장처리하고 강의하거나, 청탁금지법의 상한을 넘는

강연료를 받은 경우 등 비위사례는 없음

(기준 마련 및 서울시 전체점검)

◦ 외부강의 기준 : 기 마련된 행동강령 지침 등

-「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」(서울시규칙 제4229호,2018.8.2.)

-「외부강의 등 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」(2018.10.12.)

◦ 외부강의 관련 점검 추진 경과

- 2019. 1. 8~21.(2주) 외부강의 등 신고처리 점검

- 2019. 8. 5. 공직자 외부강의 신고 관련 안내 공문 시행

□ 향후계획

◦「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」개정: ’20년 상반기

-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개정

(’20.5.27. 공포․시행)에 따른 내용 반영

◦ 외부강의 등 신고처리사항 점검: ’20년 상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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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민간위탁과 관련하여, 서로 다

른 성격의 단순 시설 관리와 사

회적 경제 사업과 같은 가치지

향적 사업의 성과지표 및 협약

서가 유사하여 혼란이 있음. 민

간위탁의 유형을 시설관리, 용

역관리, 가치지향적 사업 등으

로 구분하고 계약서에 신의성실

의 원칙을 담는 등 계약서를 개

선하여 창의적 활동을 지원하

고, 고의 악의적 비위에 대해

시에서 감사 조사를 통해 걸러

내는 등 민간위탁 청렴성 제고

를 위해 고민해 주기 바람

(조직담당관)

□ 추진상황 : 추진중

□ 추진내용

◦ 민간위탁을 사무형 , 시설형 , 수익창출형 외 가치지향적

위탁사무(중간지원조직형)로 구분 관리하고, 민간위탁

사무 유형에 따라 맞춤형 표준협약서와 성과지표 마련 추진

※ 가치지향적 위탁사무(중간지원조직형) 성과지표 개발(’16.3.)

◦ 또한, 민간위탁사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‘위탁사무

감시평가활동’ 지속적 실시 추진 중(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, ’16.~)

□ 향후계획

◦전문가 의견수렴및 협약서 개정(법률지원담당관 협조) : ’20년상반기

◦ 수탁기관 종사자 및 주관부서 담당자 교육 실시(인재개발원) :

’20.4 ~ 10월(연4회)

8. 2020년 예산안에 명시이월 금

액이 과다함. 기획조정실에서

관심을 가지고 지속 관리하기

바람

(예산담당관)

□ 추진상황 : 추진중

□ 추진내용

◦ ’19년 명시이월 현황

- 의회 제출 : 201개 사업, 1조 3,317억원

- 최종 의회승인 : 209개 사업, 1조 3,452억원

- 명시이월 확정액 : 205개 사업, 7,822억원

‣ 장기미집행공원 보상비 명시이월(3,040억원)에 따라

’18년 명시이월 확정액(5,387억원)에 비해 2,435억원 증가

□ 향후계획

◦ 철저한 예산집행 관리를 통한 이월 최소화

- ’20년 신속집행 추진계획 수립 : ’20. 1월

- 집행률 제고를 위한 실·국 점검회의 : ’20. 2월 ~

‣ 매월 집행실적 점검회의 개최, 정례간부회의 활용

◦ 집행 부진사업 감추경 검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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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민주주의위원회에서 숙의예산제

를 시행 예정인데, 주민 대표성

과 의회의 역할, 관계 등에 대

해 함께 고민하기 바람

(시민숙의예산담당관)

□ 추진상황 : 추진완료

□ 추진내용

◦ 주민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숙의예산시민회를 관련분야

활동 시민과 일반 시민 비중을 5:5로 하여 구성하여 운영 중

- 숙의예산시민회에서 집중 숙의대상 사업을 선정, 숙의·공론을

시행한 후 시민투표를 통한 우선 정책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며,

- 온라인으로 숙의할 수 있는 온시민예산광장을 구성(성별, 연령, 지역

등을 고려해 과학적 표본추출방식으로 일반시민 1,000명)하여 시간,

공간 제약 없이 일반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.

◦ 시민숙의예산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TF 구성 시 전문가,

시민 및 단체 외에 시의원(2명) 참여 등 의회와의 긴밀한

협력관계 마련

- 시민숙의예산 종합계획 수립 완료(시장방침 제250호, 19.12.31)

- 이와 아울러 시민숙의예산(숙의형) 개선방안 및 자문 등을 위한

숙의예산지원협의회에 시의원을 포함하여 시의회와 원활한

협조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임.

◦ 20년에 시민숙의예산(숙의형) 5,300억원 규모를 운영할

계획임

※ 2020년시민숙의예산(숙의형) 운영계획수립완료(20.1.3)

□ 향후계획

◦ 숙의예산시민회 및 온시민예산광장 구성 : 2020년 2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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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.시정 주요사업 컨설팅 이후

실행과제와 추진실적이 기관

별로 상이하게 집계되고 있으

며 추진 중인 과제들이 잘 관

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

움. 추진실적 관리와 향후 계

획을 마련하기 바람

(공기업담당관)

□ 추진상황 : 추진완료

□ 추진내용

◦ 현재 215개 실행과제 중에서 141개 과제가 완료되었고,

73개 과제가 추진 중이며, 1개 과제가 시기 미도래임

- 추진 중인 73개 과제는 계속사업 또는 절차를 진행 중이고,

- 시기 미도래 과제 1개는 광화문 문화광장 조성사업으로

市 광화문추진단과 협의하여 추진 예정

◦ 공기업담당관에서 투자·출연기관 컨설팅 실행과제의

추진사항을 총괄관리하고 있으며, 추진 중 과제를 보다

신속하게 실행하도록 공문 시달(공기업담당관-9745)

□ 향후계획

◦ 기관별 실행과제 이행 여부 점검 : ’20.6월 / ’20.12월

- 그간 사정변경(컨설팅 ’16년 종료)이 있을 수 있으므로

실행과제의 실현가능성을 평가하여 과제 일몰 여부 재검토

11.잠실대교 남단, 잠실새내역

부근 직장 통근버스가 진출입

하는 곳의 자전거 도로가 끊

어져 매우 위험한 상황임. 교

통정책실, 관할 경찰서, 구청

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치

바람

(자전거정책과)

□ 추진상황 : 추진완료

□ 추진내용

○ 위 치 : 잠실동 주공5단지 앞 잠실대교 남단 부근

○ 개 요

- 자전거전용도로 연장(폭1.2m, 35m,보도높이형) 설치

- 횡단도 설치 1개소

- 가로수 이식 : 교목 6주, 관목 40주

○ 사업기간 : ‘19. 6월~12월

○ 사 업 비 : 10백만원



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
12.자치분권자문관 근태 관련하

여 근무일지가 잘 관리되고

있다는 느낌이 아니고 매우

단순하고 빈약함. 조치 바람

(협력상생담당관)

□ 추진상황 : 추진완료

□ 추진내용

◦ 자치분권자문관 근무상태 관리 개선 : ’20.1월 시행

① 자치분권 정책 기획 및 조정, 분권제도개선 과제 발굴, 주민

체감형 역량강화교육 기획·자문 등 활동 내용을 일일 근무
일지에 상세히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 첨부하여 제출

② 자문수당은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

□ 향후계획
◦ 자치분권자문관 근태관리 강화방안 시행 : ʼ20. 1월~

※자치분권자문관 업무이관 예정 (협력상생담당관→조직담당관) : 2월중

13.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

장하고 운영 성과에 대해 책

임지도록 하기 위해 지정된

책임운영기관인 교통방송은

BSC지표에 재무관련 지표가

없는 등 BSC 평가지표가 부

적합하고, 고객만족도도 낮음.

또한 운영위원회를 1년 1회

개최하는 등 임원에게 책임감

도 부여하지 못하고 있어 이

에 대한 대책 및 보완방법 마

련하기 바람

(조직담당관)

□ 추진상황 : 추진중

□ 추진내용

◦ BSC 성과관리는 전략목표, 주요사업, 핵심성과지표의

설정 적정성, 달성도를 평가하며,

- ’19년 상반기, 교통방송은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

재무관련 사업과 지표를 추가하였음

◦ ’19년도 이후 책임운영기관의 고객만족도는 ‘매우 높음’

으로 평가되고 있음

◦ 향후, 책임운영 기관의 경쟁력과 자율성 강화를 위해

운영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음

□ 향후계획

◦ 기관별 성과관리 강화 등을 위한 운영회의 개최 예정(’20.2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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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.서울연구원 수탁 연구 과제와

타 기관에서 수행한 연구용역

중 중복 수행을 하고 있는 사

례 집중 점검 필요

(조직담당관)

□ 추진상황 : 추진중

□ 추진내용

◦ 학술용역 추진 전, 모든 연구 과제에 대해 3단계에

걸쳐 유사·중복여부 검토 시행 중

- (1단계) 학술용역 의뢰부서 사전 검토(타기관 시스템활용 점검)

정책연구관리시스템,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,서울도서관,국회도서관

DB를 통한 중복여부 확인

- (2단계) 조직담당관 사전 검토(서울시 시스템 활용)

서울연구원 과제DB, 학술용역관리시스템, 기술용역관리시스템 활용

- (3단계) 학술용역심의회 검토

심의위원들의 전문성 활용

◦ 서울연구원 수탁연구과제 간의 중복수행 점검

- 추진 기간 : ’19.11~12월

- 점검 대상 : 최근 3년 총 140건의 수탁과제

(’17년 35건, ’18년 43건, ’19년 62건)

- 중복점검 결과 : 중복수행 연구 미발견

※ 연구의 키워드가 유사하더라도 과업 범위, 과업 내용, 과업

목적이 달라 중복연구로 판단되는 연구 건수 없음

□ 향후계획

◦ 향후 시 학술용역심의 및 서울연구원 과제관리위원회 심의

에서 유사중복연구 검증 철저 :’20.1월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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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.서울연구원은 중복 연구, 국

외 출장 보고서 제출 지연,

구정연구단 관리 미비 등 운

영상 문제점이 다수 발생하고

있음. 또한 2018년 경영평가

점수가 낮은 이유가 포괄임금

제 운영이었는데, 그 문제가

개선이 되지 않고도 2019년

에 가등급을 받았음. 지도 감

독 차원과 경영평가 반영 차

원에서 대안을 제시하기 바람

(조직담당관, 공기업담당관,

공공감사담당관)

□ 추진상황 : 추진중

□ 추진내용
◦ (중복연구)

 학술용역 추진 전, 사업부서, 조직담당관,

심의위원회에서 유사·중복여부 엄격히 점검 : 시행중

 최근 3년간 서울연구원 수탁연구과제 중복수행 점검

: ’19.11월

- 점검결과 : 중복수행 연구 미발견

◦ (파견 연구원 관리 미비)

 파견근로자법 위반여부 법률자문 및 구정연구원 처우

실태파악 : ’19.12월~’20.2월

□ 향후계획

◦(경영평가 및 감사) :’20.4월

 ’20년 경영평가에서 ‘포괄임금제 운영’에 대하여

정밀하게 평가하고, 개선사항을 구체적으로 시정명령
※ 시정명령 미이행 시 경영평가 최대 2점 감점

※ 또한 차후 경영평가 지적사항 미이행 시 최대 1점 감점

 필요시 2021년연간 감사계획 반영 :’20.12월

◦(지도감독)

 구정연구단 운영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방안 마련 : ’20.5월

 중복연구, 국외출장관리 등에 대한 지속적 지도·감독 : 상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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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.서울연구원 구정연구단 처우

관련하여 자치구나 연구원에

만 맡기지 말고 기획조정실에

서 검토하여 조치 바람

(추진: 조직담당관

협조: 서울연구원)

□ 추진상황 : 추진중

□ 추진내용

◦파견연구원처우 관련법적 검토 및 실태파악 : ’19.12월~’20.2월

□ 향후계획

◦구정연구단 파견근로자처우 개선방안 마련 :’20.5월이후

17.서울시립대 태양광 시설 관련,

담당 기관에서 문제점을 시의

회에 인정해야 시정이 가능함.

그런데 시립대에서 태양광 설

비와 관련 자료 제출 과정에

서 문제를 인지하고도 이를

묵과함. 기조실 차원에서 이

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

조차 바람

(추진: 조직담당관

협조: 서울시립대학교)

□ 추진상황 : 추진완료

□ 추진내용

◦ 직원 교육 강화 및 철저한 자료 준비 당부 조치

(조직담당관-994, ‘20.1.21)

- 의회 대응 담당직원 자료작성원칙 교육 강화(연중 수시)

- 부서장 검토 하 정확한 통계자료 작성 및 수합부서 확인 철저

□ 향후계획

◦ 직원 교육 및 사전 검토 강화 : 연중 수시

18.서울시립대에 연한이 안 된

복사기 등 물품이 지저분하게

있는데, 관리를 철저히 할 수

있도록 관리 감독 기관에서

조치 바람

(추진: 조직담당관

협조: 서울시립대학교)

□ 추진상황 : 추진완료

□ 추진내용

◦ 물품관리·환경정비 철저 요청(조직담당관-994, ‘20.1.21)

및 지속 독려 예정

◦ 시립대학교 자체 물품 활용·관리체계 강화(`19.12)

- 내부행정망 “물품 사용전환 소요조회” 게시판 신설·운영으로

내구연한 미경과 물품 및 부서 미사용 물품 등 정보공유

- 건물별 물품관리 담당자 수시 점검 및 방치물품즉시 시정 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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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.서울연구원의 현장 요구자료

제출이 미비했음. 연구원 관

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

바람

(추진: 조직담당관

협조: 서울연구원)

□ 추진상황 : 추진중

□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

◦ 서울연구원 자체 조직개편 완료: : ’20.1.1

- 시의회 대응 등 행정 분야 관리·운영 체계 강화를 위해

(기존)기획조정본부 → (개편)연구중심의 연구기획조정본부와

행정중심의 경영관리실로 분리

◦ 추가 진단을 위한 서울연구원 연구기획조정본부·경영관리실

공동 TF 구성 및 TF회의시 서울시 참석 : ’20.1~3월

- 서울연구원에서는 연구기획조정본부·경영관리실 공동 TF를

구성하고 추가 자체 진단을 통해 시의회 관련 업무의 부서·

직종별 역할을 정립할 예정

- TF회의시 서울시도 참석하여 연구원의 시의회 업무 대응력을

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·관리하겠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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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.세입 추계를 보수적으로 하여

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

고 있음. 순세계잉여금이 남

는 금액이 다른 의도가 있는

건 아닌지 우려됨. 대책을 세

워 개선해 주시기 바람

(예산담당관)

□ 추진상황 : 추진중

□ 추진내용

◦ 정확한 세입추계 및 세출예산 집행 강화를 통해 순세계잉여금

발생을 최소화를 위해 ’20년 예산 편성 시 적극적인 세입

및 세출예산 편성

- 세입예산 중 비중이 가장 높은 시세의 경우 ’19년 징수

전망액을 기초로 적극적인 세수추계를 바탕으로 예산 편성

‣’20년 시세 세입예산은 ’19년도 징수전망액(19조 507억원)

대비 1% 증액한 19조 2,431억원 편성

, *’19년 당초 예산(17조 7,858억원) 대비 8.2% 증액

- 세출예산 집행률 제고를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

편성단계에서 집행가능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예산 편성

◦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발생 시 전액 당해 특별회계

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 지난년도 세입 징수 및 세출

집행 전망을 통해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나,

※ ’20년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반영액 : 3,730억원

◦ 일반회계는 자치구 지원, 교육청 전출 및 타 기관 전출금

등이 순세계잉여금과 연계되어 있어 미리 다음연도 세입

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미반영하고 있음.

□ 향후계획

◦ 세입 추계의 정확성 제고

-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지표와 세목별 특성에 따라

주택가격변동 추이, 개별공시지가 변동, 과표신장률,

세율변동 등을 면밀히 분석

◦ 세출예산 불용 최소화

- 주요사업별 공정관리, 신속집행 점검 등을 통해 사업을

철저히 관리
‣ 매월 정례간부회의시 신속집행 추진현황 점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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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.재정분권 1단계가 완료되었다

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재정

분권 관련된 보고가 한 번도

없었음. 앞으로는 서울시의

역할을 생각하여 의회에 보고

와 협의를 요구함

(재정균형발전담당관)

□ 추진상황 : 추진완료

□ 추진내용

◦ 1단계(’19~’20)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정부의 추진사항은

지방세 확충 등 아래 4가지임.

- (지방세 확충)지방소비세율 21%로(+10%p) 인상⇨8.5조

- (소방직 지원)소방안전교부세율 45%로(+25%p) 인상⇨0.5조

- (기능이양)국가균특회계포괄보조사업중심지방이양⇨△3.57조

- (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)수도권 지방소비세율 10%p 인상분 중

35% 출연⇨△0.42조

◦ 지방소비세율 10%p 인상에 따른 우리시 재정확충효과는 1조

798억원규모이나, 자치구 조정교부금, 교육청전출금, 지역상생

발전기금 출연 등 법정경비 전출 후 실제 순증액은 5,164억원

규모임.

□ 향후계획

◦ 우리시는 2단계 재정분권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TFT를

구성해 정부추진상황, 추진안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할

계획이며,

◦ 시의회(기획경제위원회)와 2단계 재정분권 논의 동향의 공유와

추진방향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음.

- 재정분권TFT 회의결과 공유 및 재정분권 쟁점사항에 대해 협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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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.채무 부채 감축을 위해 SH공

사에서 임대료를 인상하면 임

대주택 사업시행 취지에 반할

수 있음. 무리한 채무 부채

감축으로 사업의 본래 취지에

반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

(재정균형발전담당관)

□ 추진상황 : 추진완료

□ 추진내용
◦ 우리시는 시와 산하기관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취임

시부터 부채 중 이자 부담이 있는 채무를 집중 감축하기

위해 노력해 왔음

◦ 또한 시와 산하기관의 재정은 완전히 별개로 운용되는 것이

아니어서, 산하기관의 지속적인 채무증가는 서울시가 산하

기관에 투입해야 하는 출자․출연금 규모를 증가시켜 시의

예산과 재정 운용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음

◦ 이에 우리시는 민생․안전 등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본래

취지에 반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되, 시 및 산하기관의

통합적인 재정 관리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고 있음

□ 향후계획
◦ 2020년 채무관리 계획 수립(’20.2월)

- 채무현황 및 전망, ‘20년 시 자금수지 전망

- 지방채 발행 기본방향 및 세부 발행계획

- 지방채 상환계획 및 재정건전성 유지 방안 등

23.서울시에서 전기버스 선정에

지원금을 지급하면 경제적 수

혜자는 차량생산업체와 버스

조합이 됨. 세밀하게 검토하

여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을 검

토해 주시기 바람

(버스정책과)

□ 추진상황 : 추진완료

□ 추진내용
◦ 지원금을 통해 전기버스 운영 확대로 시민 효용 증가

- 전기버스는 CNG버스대비 연간 1대당 CO2 68톤,

질소산화물 344kg 저감(주행거리230km)되어 운행

◦ 지원 예산 절감을 위해 국내외 전기버스 제조업체 경쟁을

유도하여 전년대비 차량도입 가격 절감(약10%)

- 도입차량 평가시 평가위원회(버스조합 주관)를 통해 차량

납품가격 추가 협상 후 평가점수에 반영

◦ 운수업체↔차량제조사 구매계약 협상시 추가인하 협상 독려

(차량가격 추가 인하시 운수사에 일부 인센티브 부여방안 마련)

□ 향후계획
◦ 전기버스 도입 확대시 추가 가격 협상을 통한 차량도입

비용 절감 추진 : ’20. 5월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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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.시민에게 지급하는 예산성과

금제와 관련하여 신고내용 중

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엉뚱

한 내용이 있는 경우가 많음.

중복된 내용도 있고 악용 가

능성도 있으므로 개선해 주시

기 바람

(시민숙의예산담당관)

□ 추진상황 : 추진완료

□ 추진내용

◦ 단순 민원성 신고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심사기준

완화를 통해 지급대상 및 지급규모 확대하는 등

시민예산성과금 제도의 실효성 제고

- 예산낭비신고센터 접수 안건에 대해 시 관련 부서 공무원과

예산낭비신고센터 공무원이 제안내용을 조사·확인 후 단순 민원성

제안은 즉시 이송 처리하고,

- 중복 신고 및 예산낭비신고와 무관한 사례에 대해서는

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.

※ 2019년 운용결과 심사 : 94건(’18. 3월~12월 접수)

· 실무검토 : 61건,

· 실무 비검토(민원성·국민제안 이송 등) : 33건

· 심사제외(중복·취하·무관한 신고 등) : 14건

-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심사기준을

마련하되 단순 신고에 대한 사례금 지급은 최소화할 계획임.

※ 2019년 심사기준 개선사항

․개선기여도 점수 하향(35%→30%)

․노력 구체성 점수 상향 조정(5%→10%)

․실무검토 비대상은 최하 점수 하향 조정(50%→30%)하여

사례금(상품권) 지급 확대

□ 향후계획

◦ 시민예산성과금 자체심사계획 수립 : ’20. 3월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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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.재정전략회의가 당초 명칭과

는 달리 서울살림토론회로 운

영되어 시민숙의예산 과정과

중복하거나 지속적 의미가 없

는 것 같음. 검토해 주시기

바람

(재정균형발전담당관)

□ 추진상황 : 추진완료

□ 추진내용

◦ ‘재정전략회의’는 민선7기 공약인 ‘재정민주주의 프로세스

도입’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 재정운용 전반에

시민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공약의 취지임

◦ 이에 따라, 당초 공약의 취지와 내용을 고려할 때 市 재정

운용의 방향을 시민과 관련 전문가, 시의회 등 정책고객에게

설명하고 현장의 다양한목소리를듣기 위한 토론회 형태가 더

적합하다는 판단으로 ‘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살림 토론회’로

변경하여 개최하였음

<서울살림토론회 개요>

○ 일시/장소 : 2019.9.19.(목)/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

○ 참석자 : 시민, 전문가, 시의회, 공무원 등

○ 내 용 : 서울시재정운용방향, 예산편성및중점재원배분방향등

◦ 반면, ‘시민숙의예산’의 사업목적은 시민이 예산편성 협의

과정에 참여하여 숙의․공론․설계하는 것으로,

- 전반적인 예산운영 과정에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 반영을

목적으로 하는 서울살림토론회와 사업의 목적이 서로 다름

□ 향후계획

◦ 시민의 참여 강화를 위해 시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와 연계,

시민참여예산위원 참여 등 추진 예정

- 한마당 총회(’20.8월) : 숙의예산 추진실적, 운영성과 및

개선사항, 시민의견 수렴 등 추진

- 시민참여예산위원회 : 예산학교 회원 중 희망자 대상 연령․

성별․자치구균형고려, 무작위 추첨을 통해 300명 이내로 구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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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6.시민포상금제도 관련 포상금

지급 내용을 확인해본 결과

사실확인되지 않은 공무원의

점심식사 업무카드 유용, 사

업 불만 등 제도 자체 본래

취지와 달리 신고 내용이 적

절한지 의문이 되는 것들이

많고 악용될 여지가 큰 만큼

이에 대한 기준과 점검이 필

요할 것임

(시민숙의예산담당관)

□ 추진상황 : 추진완료

□ 추진내용

◦ 단순 민원성 신고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심사기준

완화를 통해 지급대상 및 지급규모 확대하는 등

시민예산성과금 제도의 실효성 제고

- 예산낭비신고센터 접수 안건에 대해 시 관련 부서 공무원과

예산낭비신고센터 공무원이 제안내용을 조사·확인 후 단순 민원성

제안은 즉시 이송 처리하고,

- 중복 신고 및 예산낭비신고와 무관한 사례에 대해서는

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.

※ 2019년 운용결과 심사 : 94건(’18. 3월~12월 접수)

· 실무검토 : 61건,

· 실무 비검토(민원성·국민제안 이송 등) : 33건

· 심사제외(중복·취하·무관한 신고 등) : 14건

-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심사기준을

마련하되 단순 신고에 대한 사례금 지급은 최소화할 계획임.

※ 2019년 심사기준 개선사항

․개선기여도 점수 하향(35%→30%)

․노력 구체성 점수 상향 조정(5%→10%)

․실무검토 비대상은 최하 점수 하향 조정(50%→30%)하여

사례금(상품권) 지급 확대

□ 향후계획

◦ 시민예산성과금 자체심사계획 수립 : ’20. 3월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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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7.정책자문특별보좌관단 등 시

정 주요 정책에 대해 자문을

하는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

위원회 간 기능이 중복되는

부분이 있음. 시정 현안에 대

한 자문 기능은 시정고문단과

중복되며, 타 지자체와의 균

형발전에 대한 자문 기능은

지방정부자치단체장 회의와

중복됨. 2018년도 국정감사

에서도 서울시에 너무 많은

위원회가 있다고 지적한 바

위원회간 기능을 명확히 구분

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

(기획담당관)

□ 추진상황 : 추진완료

□ 추진내용

◦ 시정고문단과 정책특보단은 기능, 구성 등 서로 차별성을 가짐

- (기능) 시정고문단은 시의 비전·전략 및 목표 등 거시

정책방향에 대한 자문 기능을 하는 반면, 정책특보단은

시정의제, 지역상생 분야별 시민체감도 높은 정책개발 및

지자체간 상생 발전 등에 대한 자문 기능 수행

- (구성) 시정고문단은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원로격 저명

인사로 구성된 반면, 정책특보단은 정책현장과 시정을

연계할 수 있는 현장 활동이 가능한 전문가로 구성

□ 향후계획

◦ 시정고문단 및 정책특보단 운영 근거 조례 제정을 통한

자문기구별 정체성 명확화 :’20.상반기

28.정책자문특별보좌관단 등 자

문위원회는 근거 법령 또는

조례 없이 운영되고 있어 예

산 편성 및 집행도 근거 없이

이루어지고 있음. 또한 구성

원의 분야별 대표성 부족 등

구성원 선정에 있어서도 기준

이 모호함. 이에 위원회를 운

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

위원의 전문성 확보 등 선정

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의 조

치가 필요함

(기획담당관)

□ 추진상황 : 추진중

□ 추진내용

◦「서울특별시 시정고문단 및 정책자문특별보좌관단 운영

조례」제정

- 시정고문단 및 정책특보단의 운영 근거를 조례로

규정함으로써 적법성을 확보하고,

- 위원의 구성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

위원의 전문성 확보 등 투명하고 안정적인 자문기능 수행 도모

□ 향후계획

◦ 조례 제정안 시의회 제출 및 의결 : ’20.상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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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9.예산안에 대해 심의가 끝나기

전 언론의 노출되는 사례가

있어서는 안됨

(예산담당관)

□ 추진상황 : 추진완료

□ 추진내용

◦ 시의회 예산(안) 제출 전 시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

설명회를 거친 후 기자설명회를 통해 다음연도 예산편성

규모 및 주요 사업에 대해 요약 설명자료를 공개하고 있음.

- 이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및 모든 지방자치단체

에서 국회 및 의회 제출 전에 시행하고 있음.

◦ 다만, 의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되는 개별 사업의 증감에 대

해서는 최종 의결 전까자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언론

등에 공개되지 않도록 보안에 더욱 유의하겠음.

□ 향후계획

◦ 실․본부․국에 협조를 바탕으로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

논의되는 사항에 대해 언론 등에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를

기울일 계획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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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.2017년도 순세계잉여금 3조

넘음. 작년 2조 5천억원 정도

규모로 지방정부 순세계잉여

금 즉 집행하지 않아 남는돈

이 축적되고 있는 현실임. 서

울시가 내수활성화를 이유로

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을 세우

고 있지만, 정작 예산집행을

잘 하지 못해서 쌓인 잉여금

에 대한 문제를 의식하지 못

하고 있음. 순세계잉여금 잘

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는 방

안을 마련해야지 지방채 발행

만으로 확대재정을 주장하는

것은 현명하지 못함. 이에 대

한 대책 마련 촉구함

(예산담당관)

□ 추진상황 : 추진중

□ 추진내용

◦ 정확한 세입추계 및 세출예산 집행 강화를 통해 순세계잉여금

발생을 최소화를 위해 ’20년 예산 편성 시 적극적인 세입

및 세출예산 편성

- 세입예산 중 비중이 가장 높은 시세의 경우 ’19년 징수

전망액을 기초로 적극적인 세수추계를 바탕으로 예산 편성

‣’20년 시세 세입예산은 ’19년도 징수전망액(19조 507억원)

대비 1% 증액한 19조 2,431억원 편성

, *’19년 당초 예산(17조 7,858억원) 대비 8.2% 증액

- 세출예산 집행률 제고를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

편성단계에서 집행가능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예산 편성

◦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발생 시 전액 당해 특별회계

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 지난년도 세입 징수 및 세출

집행 전망을 통해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나,

※ ’20년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반영액 : 3,730억원

◦ 일반회계는 자치구 지원, 교육청 전출 및 타 기관 전출금

등이 순세계잉여금과 연계되어 있어 미리 다음연도 세입

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미반영하고 있음.

□ 향후계획

◦ 세입 추계의 정확성 제고

-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지표와 세목별 특성에 따라

주택가격변동 추이, 개별공시지가 변동, 과표신장률,

세율변동 등을 면밀히 분석

◦ 세출예산 불용 최소화

- 주요사업별 공정관리, 신속집행 점검 등을 통해 사업을

철저히 관리
‣ 매월 정례간부회의시 신속집행 추진현황 점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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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1.재정운영심의위원회 존재 함.

재정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가

가능한 위원회이지만 정작 운

영에 있어서 자료를 하루이틀

전 긴급하게 배포하거나, 직

접대면 없는 서면으로 의결하

는 경우가 다반사임. 심지어

지방채, 중기지방재정계획 역

시 2020년 예산안 발표 전까

지 준비되지 않아 충분한 논

의 자체가 불가능했음. 서울

시는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

재정운영심의위원회를 통한

재정계획논의를 통해 현명한

재정계획·사용이 가능하도록

진지한 노력을 해야할 것임

(재정균형발전담당관)

□ 추진상황 : 추진완료

□ 추진내용

◦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민간투자사업 및 공사채 발행 등

심의안건의 특성상 사업부서의 수시 심의 요청 및 자료 제출

지연 등에 따라 서면심의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았음

□ 향후계획

◦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존 연간 안건 제출 현황을 파악하여,

심의회 개최 전 안건 담당부서와 일정 조율 등을 통해

최대한 대면심의를 진행하겠음

<2020년 제1차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>

○ 일시/장소 : 2020.2.20.(목)/본청 영상회의실

○ 참석대상 :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(15명)

○ 안건 : 감채기금 및 지역개발기금 결산(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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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2.서울시 재정운영조례에 따르

면 예산안 계획수립 단계부터

주민의견 수렴 절차 지켜야

하는 조항이 있음. 그러나 이

에 대해 시민참여예산 등으로

한데 묶거나 지나치는 등 조

항 의무사항을 무시하고 예산

수립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

분임. 이에 대한 이행을 촉구

함

(예산담당관)

□ 추진상황 : 추진완료

□ 추진내용

◦ 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2020년 예산편성 시

‘시민숙의예산제’ 추가 도입

- 시민참여예산(’12년~) : 시민이 신규사업을 제안 심사 선정

‣ ’20년 시민제안형(참여예산) 700억원 편성

- 시민숙의예산(’20년~) : 기존계속사업의 예산과정에도

시민이 참여, 숙의 공론 설계

‣ ’20년 시민숙의형 1,889억원 편성

- 추진일정

‣ ‘19. 3~4월 : 숙의예산제 추진 민 관 공동 회의(3회)

‣ ‘19. 5. 16 :「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안」제정

‣ ’19. 5월~ : 2019 시민숙의예산 시범실시(6개 분야)

‣ ’19. 7월말 : 6개 분야 숙의예산(안) 선정

‣ ’19. 11. 1 : 2020년 예산안 제출

□ 향후계획

◦ 대상분야 결정 및 분야별 숙의예산시민회 구성: ’20.1~2월

◦ 숙의예산 사전학습 및 교육 : ’20.2~3월

◦ 분야별 숙의·공론화 실시 : ’20.3~7월

◦ 예산편성 및 확정 : ’20.8~12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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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3.마을변호사 제도가 실적 위주

보다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야

한다고 생각함. 야간 상담을

검토하는 등 법률서비스 혜택

에서 소외된 분들을 위한 대

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

(법률지원담당관)

□ 추진상황: 추진중

□ 추진내용

◦ 자영업자, 직장인들을 고려한 야간 상담실 운영 계획수립(‘20.1月)

- 청량리동(동대문구), 신월1동(양천구) 등 2개 동 시범 운영

‣ 야간 상담실 운영의 경우, 상담 공간의 야간 개방,

마을변호사와 동주민센터 담당자의 추가적인 협력이

필요하여, 현재 일부 동주민센터에서 시범 운영임

□ 향후계획

◦ 자치구 및 참여 희망동 수요 조사: ’20.2~3月

◦ 야간 상담실 운영 확대: ’20.4月~

34.동별 마을변호사의 실적의 편

차가 존재함. 1년간 실적이

전혀 없는 동도 있고, 100건

이 넘는 지역이 있음. 앞으로

세밀하게 수요에 맞춰서 진행

하기를 바람

(법률지원담당관)

□ 추진상황: 추진중

□ 추진내용
◦ 지역 내 거주 인구 등의 차이로 인해 동별 마을변호사

상담 수요 및 실적 편차가 존재함

◦ 동별 상담 수요와 타 동주민센터 상담시간 등 고려하여

정기상담일 횟수 차등 지정 운영 (월1회~4회)

- 월 2회 이상 상담실 운영: 총 178개소(총 41%)

◦ 실적 저조한 동주민센터 현황 파악 및 홍보 등 운영

활성화 논의: ’19.12月

◦ 홍보 강화로 마을변호사 인지도 제고 및 수요 확대

- 대형 홍보 포스터 전단지 배포: ‘19.12月

□ 향후계획
◦ 자치구 담당등 실무 협의회 개최: ’20.2月

- 실적 부진한 동주민센터 의견 수렴 및 현황 파악

◦ 마을변호사 홍보물 제작 배포 등 홍보 강화 : 연중 수시

- 자치구 협력을 통한 온 오프라인 매체 활용 홍보 추진

‣ 마을버스 광고판, 아파트 미디어 보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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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5.서울시 행정소송은 주로 국토

와 도시계획, 토지 수용, 영업

허가의 취소나 정지 등 3개

분야가 두드러지게 많은데,

이런 분야의 전문변호사를 두

는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승

소율을 제고해야 함

(법률지원담당관)

□ 추진상황: 추진완료

□ 추진내용

◦ 법률고문 변호사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신규 위촉하고 있음

- 현재 국토․도시계획 분야 29명, 토지수용 분야 32명의

법률고문 변호사가 위촉되어 있음(법률고문 현원 44명,

변호사 1인이 3종의 전문분야를 기재함)

- 영업허가는 일반행정 사항으로 법률고문 전문분야로

분류할 실익은 크지 않음

‣ 지적된 유형의 소송 승소율은 2019년 84.7%으로,

시 전체 승소율인 77.5%보다 7.2%포인트 높음

◦ 2020.1.1. 법률고문 3명 신규 위촉

- 위촉된 3명 중 국토․도시계획, 토지수용 전문분야 2명

※ 기타 1명은 전문분야로 조세, 복지, 국가배상을 기재함

□ 향후계획

◦ 향후 신규 법률고문 위촉시 특정한 분야에만 치우치지

않도록 다양한 분야의 법률고문을 위촉하고, 사건별 변호사

선임시에도 전문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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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6.소청심사를 거치면서 징계가

감경되는 사례가 많아 제식구

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의 소지

가 있음. 감경 조건(현재 소

청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소청

인용)을 강화하는 등의 논의

필요

(법무담당관)

□ 추진상황 : 추진중

□ 추진내용

◦ 현재 소청심사는 외부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로 구성(외부

5명, 내부 2명)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운영 중

◦ 다만, 소청심사 인용 의결 정족수를 강화는 법률 개정이

필요한 사항으로, 지방공무원법 제19조가 개정 추진 중

(‘19. 11. 11. 의원발의)

- 중징계 취소(감경) 결정 시, “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”

(현행)에서 “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합의”(개정안)으로

의결요건 강화

◦ 개정법률안 관련 의결요건 강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우리시

의견을 행정안전부에 제출(‘19. 12. 5.)

□ 향후계획

◦ 행정안전부, 법제처 등 관련부처와 법률안 개정 관련 지속 협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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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7.단순히 자매 우호도시를 체결

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

니라 전망을 가지고 지속적으

로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을 강

구하기 바람

(국제교류담당관)

□ 추진상황 : 추진중

□ 추진내용

◦ 도시외교 기본계획(2021-2024) 수립

- 도시외교 기본계획(2021-2024) 연구용역을 통해 대륙

별․국가별 자매우호도시 특성에 맞는 도시외교 목표

및 전략을 수립하고, 체계적인 도시교류 추진

◦ 도시간 공동 관심분야 발굴 및 지속적 교류협력 실시

- 자매우호도시와 서울시의 공동 관심사항을 발굴하고, 시장

단 순방, 공무국외 출장, 국제회의 참가, 해외도시 대표단

市 방문을 통하여 지속적 교류협력 실시

◦ 자매우호도시 공무원 연수과정 운영

- 자매우호도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단기/장기 연수과정을

운영하여, 교육을 받은 외국공무원들이 서울시의 우수한

정책을 자국 도시에 소개하고 전파하도록 유도

◦ 자매결연체결 기념행사, 문화공연단 파견 등 추진

□ 향후계획

◦ 도시외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: 2020.3월~

◦ 개도국 해외도시 공무원 석사학위 과정 : 2020.1월~

◦ 개도국 해외도시 공무원 초청연수 : 2020.3월~

◦ 해외도시철도공무원 초청연수 : 2020.6월~

◦ 자매우호도시 보건의료인 초청연수 : 2020.9월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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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8.우수정책해외진출 사업과 관

련하여 지난 5년 동안 여러

사전작업은 충분히 되었으며

이제는 결과물이 나와야한다

고 생각함. 컨설팅, 자문, 타

당성 조사 이후 사업 목표에

맞게 후속 작업이 이어져야

함. 또한 정책수출사업에서

필요로 하는 전문성과 수탁기

관(SH)이 가지고 있는 전문

성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

있음. 이에 대한 점검과 개선

방안을 마련하기 바람

(해외도시협력담당관)

□ 추진상황 : 추진중

□ 추진내용

○ 그간 컨설팅 등을 통해 구축된 사업기반을 토대로 후속사업을

개발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

- 스리랑카 콜롬보 ‘세무정보시스템 구축사업’ (80억) :

컨설팅(’18) → 시스템 구축(’20~’22)

- 필리핀 세부 ‘교통현대화 사업’ (93억) :

타당성조사(’18)→ 시스템 구축(’21~’24)

-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 ‘도시교통’ (60억) :

초청연수 (’18) → 시스템 구축(’21~’24)

- 베트남 ‘스마트시티 구축’(105억), 미얀마

‘지능형교통시스템’(90억) 등 신규사업 기획 중

○ 또한, 서울시정책수출사업단 사업체계 개선을 통해 서울주택

도시공사 고유사업과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

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음

- 서울주택도시공사+정책수출사업단 협력체계 구축

- 스마트시티, 주택 등 해외사업 공동 협력 추진

(몽골 울란바토르시 공공주택사업 설계 및 감리사업 등)

□ 향후계획

○ 국내 공적개발원조기관, 민간기업등과 협력하여

해외진출사업 지속 개발 및 신규 수주 추진 : ’20.1.∼

- 사업개발 : 에과도르 과야킬 스마트시티사업 등 8건

- 신규수주 : 니카라과 마나과 교통사업 등 10건

○ 성과분석 및 용역실시 후 위탁방안 마련 :’20년 하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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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9.전환 컨퍼런스는 서울연구원

에서 예산을 시보다 2배 부담

하고 있는데, 시장 요청사항

으로 들어가는 것은 부적절함.

독자적으로 고유한 경영을 할

수 있도록 조정하기 바람

(평가담당관)

□ 추진상황 : 추진완료

□ 추진내용

◦ 전환 컨퍼런스는 조직신설 및 업무이관에 따라 ‘20년부터

서울혁신기획관 산하 전환도시담당관에서 단독 추진

- 조직신설(’19년 7월) 및 컨퍼런스 업무이관 (’19년 12월)

- ’20년도 예산 : 285백만원 (전환도시담당관)

□ 향후계획

◦ ’20년 9월중 컨퍼런스 개최 예정 (전환도시담당관)

40.이웃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상담

으로 종결한 건수가 많은데,

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

위해 조정실적을 늘리는 방법

등을 검토 하기 바람

(법률지원담당관)

□ 추진상황: 추진완료

□ 추진내용

◦ 조정절차의 인식전환 등 조정성사율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

- 홍보물 배포 등 기존 홍보 방식 외 언론사 홍보 기고,

유튜브, 팟캐스트 등 SNS 활용 등 홍보 강화

‣’19년 서울시공식SNS채널활용팟캐스트(11월) 및유튜브방송(12월)

‣홍보물 제작 및 맞춤형 대상 선별 배포(19년 12월)

□ 향후계획

◦ 분쟁대상별 맞춤형․다각적 홍보 강화로 조정실적 제고

◦ ‘시민 가까이 찾아가는 조정실’ 운영 등 시민 접근성을 개선

하여 시민 만족도 제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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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1.최근 3년간 마을변호사 관련

하여 상담변호사의 불친절,

무성의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

되고 있음. 책임감과 봉사정

신으로 친절한 상담이 될 수

있도록 필수 교육이나 지속적

당부가 필요해 보임

(법률지원담당관)

□ 추진상황: 추진중

□ 추진내용

◦ 마을변호사의 친절한 법률 상담 안내

- 제도 취지 등을 담은 상담 매뉴얼 제공 및 마을변호사가

책임감 소속감을 갖고 서비스할 수 있도록, 상시 요청

◦ 5주년 기념식 및 유공 표창식 개최: ’19.12月

- 서울시 마을변호사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하도록

자긍심 고취 및 격려의 장 마련

‣ 장기간 모범적으로 활동 중인 변호사 인터뷰 및 노하우 공유

◦ 주요 관계자간(서울시 서울시변협 대표 마을변호사) 문제

공유 및 해결 방안 논의: ’19.12月

□ 향후계획

◦ 마을 변호사 간담회 개최시 친절한 상담 당부(서울변회)

◦ 친절도 향상 방안 논의를 위한 운영위원회 개최(반기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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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2.전국체전 피켓 도우미의 복장,

지하철 안내방송이나 ARS음

성이 대부분 여성인 등 성인

지 감수성이 부족한 부분이

드러남. 실질적으로 행정과

현장에서 반영되는 성평등 정

책 추진 바람

(여성정책담당관)

□ 추진상황 : 추진중

□ 추진내용

◦ 공무원·학생·시민 등 성인지 교육 및 실천 추진 중

- 공무원 성인지 교육 : 3,595명(‘19년)

- 마을 속 성평등학교 만들기 : 중고교 25개교,

31,411명(’19년)

- 성평등 소셜 디자이너 활동 : ‘19년 4,585명(’19년)

◦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성평등 관점 행사 실행

- 전국체전(‘19.10.4~11), 장애인 체전(10.15~20)

- 피켓·시상요원 혼성 구성, 체전근무복 착용(짧은 치마,

하이힐 대체)

- 성희롱·성폭력 종합예방센터 설치·운영(잠실올림픽경기장)

- 체전 관계자 성희롱 등 예방교육 실시(개·폐회식 감독관,

대행업체 직원, 자원봉사자 등)

□ 향후계획

◦ 2020년 투자출연기관 성별영향평가 운영계획 개선

시행 :‘20. 3월~

- 음성 등 안내방송 시 성평등 관점 반영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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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3.투자 출연기관 경영평가 위원

이 학계에 편중되어 있음. 노

동자, 장애인 등 다양성을 담

아낼 수 있는 위원 구성이 필

요함

(공기업담당관)

□ 추진상황 : 추진중

□ 추진내용

◦ 경영평가단 구성 시 성별·연령 등을 고려하도록 ’20년

투자·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계획(공기업담당관-796) 을

수립하였음

◦ 경영평가단의 특성 상 위원 구성이 학계에 편중될 수밖에

없으나, 추진계획에 따라 다양한 성별·연령은 물론 장애인

등이 포함되도록 후보자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

□ 향후계획

◦ 경영평가단 구성 : ’20.2월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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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4.감사원에서 복수직급 특례제

도, 용역계약업체 업무평가

잘못 등 지적사항으로 지방교

부세가 벌점을 받아 감액됨.

관행 개선 필요

(재정균형발전담당관)

□ 추진상황 : 추진중

□ 추진내용

◦ ’15~’19년도 지방교부세 감액 사례 수집 및 분석

- ’15 ~ ’19년 서울시(본청)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

‣ ’16~’19년 교부세 감액 조치 금액은 평균 82% 감소하는 등

교부세 감액 건수 및 금액이 급감하는 추세이며, ’19년은

감액 조치 건 없음

(단위 : 건, 백만원)
연 도 계 ’15 ’16 ’17 ’18 ’19
감액 건수 20 1 10 4 5 0
감액조치금액 15,626 5,219 7,512 2,363 532 0

- ’15~’19년 지적유형별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

‣ 지방계약법 등 법령위반 과다지출과 예산편성 기준위반으로

14,706백만원(94.1%) 감액

(단위 : 건, 백만원)

지적유형 계 법령위반
과다지출

예산편성
기준위반

수입징수
태만

보조금
부당지급

감액건수 20
(100%)

11
(55%)

4
(20%)

4
(20%)

1
(5%)

감액조치금액 15,626
(100%)

7,282
(46.6%)

7,424
(47.5%)

473
(3.0%)

447
(2.9%)

※ 법령위반 과다지출 11건(7,424백만원) 중 계약 관련 규정 위반으로
5건(711백만원) 감액

□ 향후계획

◦ 기 감액 조치 사유와 동일 또는 유사한 감액 사례가 향후 반복

되지 않도록 조치 : ’20. 2월

- 서울시 전 부서 대상 공문 시행을 통해 교부세 감액 사례 공유

- 주요 감액 사유가 예산편성과 계약 관련이므로 예산편성

및 계약 업무 전담부서에 감액 사례 내용을 포함·강화하는

교육 요청 공문 시행



건 의 사 항

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

1.출자 출연기관 장애인 의무

고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응

시요건 완화, 근무가능 지

역 확대, 근무여건 개선 등

기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

여 장애인 고용이 활성화될

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

(공기업담당관)

□ 추진상황 : 추진중

□ 추진내용

◦ 의무고용 미달기관은 의무고용률 3.4% 달성 시까지

일반경쟁채용이 아닌 특별채용으로 전체 채용인원의 10%

의무 선발(시장 요청사항-937)하도록 조치

- 그 결과 의무고용 미달기관 대폭 감소(’18년 9개 → ’19년 3개)

◦ ’20년 경영평가 지표 개선하여 장애인 고용지표의 점수를

대폭 상향조정

- 투자기관 : ’18년 0.5점 → ’19년 최대 1.7점

- 출연기관 : ’18년 0.5점 → ’19년 최대 2.0점

□ 향후계획

◦ 투자·출연기관 회의 통하여 지속 전파 : ’20. 매월

◦ 경영평가 통하여 의무고용 미달 시 감점 : ’20. 4~7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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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산하기관, 공기업, 투자·출

연기관에서 장애인 의무 고

용률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

기 바람

(공기업담당관)

□ 추진상황 : 추진중

□ 추진내용

◦ 의무고용 미달기관은 의무고용률 3.4% 달성 시까지

일반경쟁채용이 아닌 특별채용으로 전체 채용인원의 10%

의무 선발(시장 요청사항-937)하도록 조치

- 그 결과 의무고용 미달기관 대폭 감소(’18년 9개 → ’19년 3개)

◦ ’20년 경영평가 지표 개선하여 장애인 고용지표의 점수를

대폭 상향조정

- 투자기관 : ’18년 0.5점 → ’19년 최대 1.7점

- 출연기관 : ’18년 0.5점 → ’19년 최대 2.0점

□ 향후계획

◦ 투자·출연기관 회의 통하여 지속 전파 : ’20.매월

◦ 경영평가 통하여 의무고용 미달 시 감점 : ’20.4~7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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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2030서울플랜에서 발표한

대로 지역에 생활SOC사업

이 적극 실행되어야 함

(도시계획과)

□ 추진상황 : 추진중

□ 추진내용

◦「 2030서울플랜」의 부문별 계획인 「2030서울생활권계획」에서

제시하고 있는 부족한 생활서비스시설(생활SOC) 공급에 대하여

생활권계획 실행방안 수립을 통해 연차별·단계별 확보·추진할 예정

- ’19년 5개 지역생활권의 생활권계획 실행방안 수립으로

주차장, 공원 등 16개 생활SOC를 단계별 확보 추진 예정

□ 향후계획

◦ ’20. 5월 : 15개 지역생활권에 실행방안 수립을 통해 부족한

생활SOC를 발굴, 단계별 시설 확충 예정

◦ ’21. 3월 : 20개 지역생활권에 실행방안 수립을 통해 부족한

생활SOC를 발굴, 단계별 시설 확충 예정

◦ ’22. 3월 : 22개 지역생활권에 실행방안 수립을 통해 부족한

생활SOC를 발굴, 단계별 시설 확충 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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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서울시에서 소상공인 보호

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

큼, 교통공사의 지하철 6,

7호선 상가 임대차 계약

종료와 관련 소상공인의 피

해 구제방안을 마련해 주시

기 바람

(서울교통공사)

□ 추진상황: 추진완료

□ 추진내용
○ 구) 6,7호선 GS상가 406개소 명도완료(19. 12. 20.)

- 최종 미명도 상가(합정역 106호) 임차인 GS리테일과 전차

인간 명도협의를 통한 명도완료

○ 복합상가 추진시 제2임대차 사업 가능에서 위탁운영으로

임차인 책임경영(직영 및 위탁운영만 가능)

- 임차인이 위·수탁 계약을 통해 수탁자에 대한 관리를 통해

책임경영 구현

(예) 6,7호선 복합 문화·상업공간 임대차 사업

※ 위·수탁 운영
수탁자는 위탁자(임차인) 명의의 POS를 사용하여 매출이 임
차인에게 발생하며, 임차인은 수수료를 제하고 수탁자에
게 돌려주는 방식(백화점 방식의 판매위탁 운영)

- 복합상가의 경우에는 소상공인 우대를 위해 10∼15%

제2임대차로 운영하였으나, 6,7호선 GS상가 사례와 같이 임차

인의 계약 종료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막고자

위·수탁 운영 추진

○ 전대가능 상가의 경우 사업자가 월 차임 지급 담보 등의 사

유로 부득이 전대보증금을 수취하는 경우, 전차인에 대하여

전대보증금 반환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경우 승인

(상가관리규정 10조 ②의 2)

○ 사업자가 전차인에게 수취하는 전대보증금은 해당 계약의

지급보증금액 및 비율의 범위 초과금지(상가관리규정 ②의 3)

□ 향후계획
○ 복합상가 추진시 중·소 상공인의 경우 제2임대차 가능에서

위·수탁 운영(판매위탁)으로 지속적 확대

○ 기존 전대가능 상가의 경우 계약연장 의사 없을 시 사전적

으로 개별상가 입찰참가 유도를 통해 다른장소에서 운영할

수 있도록 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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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사회서비스원에서 재가관리

사 고용 시 정년을 연장하

거나 계약직으로 채용 하는

등 조치 필요

(복지정책과)

□ 추진상황 : 추진완료

□ 추진내용

◦ 서울 재가관리사는 저소득 재가노인돌봄사업 일환으로 ’96년부터

서울시 사업으로 추진, 현재 다양한 유사사업(장기요양, 노인돌봄)

실시로 일몰사업으로 운영 중

- 재가관리사 64명(정년60세) 전원 정년 도래하는 ’29년 사업 종료

◦ 사회서비스원은 재가노인돌봄 관련 ‘노인장기요양사업’ 운영 중,

장기요양사업 제공인력인 요양보호사를 공개경쟁채용 절차를

거쳐 채용 중(’19년 120명 채용)

- 노인장기요양사업과 재가관리사 사업은 제공인력 자격 상이

‣ 노인장기요양사업 인력 :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

‣ 서울재가관리사 인력 : 자격 제한 없음

◦ (재가관리사 고용)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지방출자출연법에 의거,

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 중 공개경쟁시험 응시 합격자에 한해

고용할 수 있음(계약직 포함)

※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직원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(지방출자출연법)

◦ (정년연장) 지방출자출연기관 운영기준에 의거 사회서비스원 포함한

서울시 투자·출연기관은 공통적으로 정년 만60세 적용

※ 투자출연기관 직원의 정년은「지방공무원법」에 의한 지방공무원의

정년범위 내(만60세)로 정하도록 규정(지방공기업및출자·출연기관운영기준)

□ 향후계획

◦ 공개경쟁시험 실시 통해 채용 지속 : ’20. 1월 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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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서울연구원, 시립대 관련

조직 진단하기 바람

(조직담당관)

□ 추진상황 : 추진중

□ 추진내용

◦ (서울연구원) 자체 조직개편으로 행정대응체계 강화 기반 마련

- 서울연구원 자체적으로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자,

연구원의 역할 재정립, 인력·조직 운영, 성과관리, 교육훈련

등 전반에 걸쳐 ‘서울연구원 중장기 조직운영 발전 방안 연구’

수행(’18.12~’19.6)

- 그 결과를 바탕으로, (기존)기획조정본부→(개편)연구중심의

연구기획조정본부와 행정중심의 경영관리실로 분리(’20.1.1子)

하여 시의회 대응 등 행정 분야 관리·운영체계 강화

◦ (시립대) 외부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 재설계 및 인적구조 개선

- 조직 기능적합성, 유사중복성, 중요·수요도 등 분석 용역 실시

- 기구/보직별 기능/역할 명확히 정립, 적재적소 인력배치

< 조직진단 용역 개요 >

❖ 용 역 명 : 서울시립대학교 조직운용 개선 연구용역

❖ 기간/예산 : ‘20.3~’20.9(7개월) 예정 / 99,000천원

❖ 용역내용

- 시립대 행정환경, 수요 변화 분석 및 전망

- 국내·외대학 조직 운영사례 분석

- 본부, 직속기관, 부속기관 등 기능분석 및 조직재설계

□ 향후계획

◦ 서울연구원 자체진단 및 부서·직종별 역할 정립 : ’20.1~3월

※ 연구기획조정본부 및 경영관리실 참여 TF 구성·운영

◦ 서울시립대학교 조직진단 용역 실시 : ’20.3~9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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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학술연구용역을 그간 해당

업무를 오래하고, 시민과

소통해온 직원이 직접 수행

한다면 더 좋은 대안이 만

들어질 수 있다고 봄. 인센

티브를 강화해 내부 직원

대상 공모사업을 모색하기

바람

(조직담당관)

□ 추진상황 : 추진중

□ 추진내용

◦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활성화를 위한 개선안 마련

- 과제수행경비 지원 확대를 통한 내실 있는 결과물 도출

지원한도 상향조정 : 500만원 ⇒ 700만원(200만원↑)

각종 회의 및 출장 실시, 기간제 근로자 활용 등 재정지원

- 전직원 투표를 통한 우수성과 선정 및 공유로 시책활용도 제고

직원투표 우수작 포상으로 연구성과 긍정적 관심 환기 및

참여직원 격려

우수성과 시 학습관리시스템 게재 및 전 실·국 공문 시행

□ 향후계획

◦ 2020년 운영 개선 계획 수립 및 홍보 : ’20. 2월 말

◦ 연구결과 평가 및 성과공유 : ’20. 10월

8.찾아가는 혁신로드, 혁신자

문단 등 서울의 선진행정을

지방에 전파하는 것도 중요

하지만 비용분담에 대해서

도 고려해 주기 바람

(협력상생담당관)

□ 추진상황 : 추진완료

□ 추진내용

◦ 찾아가는 혁신로드 사업은 최초 설계단계부터 우리시와

참여 지자체간 소요비용을 상호 분담하여 진행중

- [지방부담]자문회의, 현지에서 필요한 차량지원 및 식비,

현지 개최 간담회 비용 등

- [서울부담]자문회의 참석 및 현장방문 수당, 타운홀 미팅 및

토론회 개최 비용 등

□ 향후계획

◦ 우리시의 정책컨설팅을 희망하는 지자체와 협의하여

ʼ20년 찾아가는 혁신로드 지속 추진 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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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예산안 제출 및 발표 전에

기경위원장과 기경위원에게

사전에 협의하기 바람

(예산담당관)

□ 추진상황 : 추진중

□ 추진내용

◦ 2020년 예산안 의회 제출 : ’19.11. 1.(금)

- 시의회 의장단 설명회 : ’19.10.30.(수)

- 시의회 당정협의회 : ’19.10.30.(수)

- 시의회 의장단․대표위원․상임위원장단 설명회

: ’19.10.31.(목)

- 2020년 예산안 기자설명회 : ’19.10.31.(목)

□ 향후계획

◦ 예산안 제출 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 사전 설명

10.공무원 직무발명에 대해

경제적 보상 외에도 승진

이나 가산점 등 인사상

특전도 검토해 주시기 바

람

(조직담당관)

□ 추진상황 : 추진중

□ 추진내용

○ 조례 개정을 통해 공무원 직무발명 활성화 추진

- 대상조례 :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

- 개정사항

· 직무발명 공무원 실적가점 부여 가능

· 발명자에게 지급하는 등록보상금 지급액 확대 등

□ 향후계획

◦ 인사과 협의 및 개선계획 수립 : ’20. 상반기

◦ 조례 개정 및 시행 : ’20. 하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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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.민간위탁하는 절차와 관

련된 업무노력이나 비용

을 감안할 때 민간위탁보

다 재단의 영역을 확대해

서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

하는 것을 검토해보기 바

람

(조직담당관)

□ 추진상황 : 추진중

□ 추진내용

◦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전 사업부서에서 투자출연기관

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며,

◦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과정에서도 위탁사무가 투출기관의

고유사업 대상으로 적절한지 여부를 재확인하고 있음

◦ 민간위탁보다 재단영역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

재단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음

□ 향후계획

◦ 위탁사무의 재단 고유사업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검토

12.민간보조사업 혁신추진단

은 운영상 애로사항을 조

정하는 단위로 보이는데,

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

공무원들을 활용한 개선

시도를 해 보시기 바람

(재정균형발전담당관)

□ 추진상황 : 추진완료

□ 추진내용

◦ 민간보조사업 혁신추진단 회의 개최 : ’19.12.19(목)

-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변경, 민간경상보조금 교부방식 개선,

소규모 단체 참회 기회 확대 등 제도 개선 논의

※ 민간보조사업 혁신추진단 운영 : ’18.10월~’19.12월

◦ 지방보조금 운영․관리지침 개정 관련 사업담당부서 수요조사

(‘20.1.13 ~ 1.17)

- 이행보증보험 가입대상 조정, 상근 직원의 인건비 등 ’운영비’

적용기준 명확화 등 의견 제출

□ 향후계획

◦ ’20.2월 : 제도개선 과제 검토 후 지방보조금 운영․관리지침 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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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.지역상생발전기금 운영에

서울시 의견이 반영될 수

있도록 제도적 해결책을

마련해 주시기 바람

(재정균형발전담당관)

□ 추진상황 : 추진중

□ 추진내용

◦ 운영상 문제점

-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영조합에서 매년 성과분석을 실시하고

있으나, 성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

‣ 현재 재정지원 용도가 포괄적으로 지정되어(지역발전 관련 사업),

각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성과 관리 미흡

- 이에 따라 지역상생발전기금이 ‘지역상생’, ‘균형발전’ 등 도입

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판단 곤란

‣ 서울시는 ’10~’19년매년약 1,730억원출연(’20년 2,015억원출연 예정)

◦ 건의내용 (市 →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영조합(한국지방행정공제회))

- 현재 포괄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재정지원을 특정용도로 지정

‣ 각 시·도별 특성을 고려, 시·도 협의로 매년 5개 이내 특정용도 지정

(재정지원 용도를 각 시·도에 수요조사 후 조합회의 논의를 통해 확정)

- 상생기금 취지에 맞는 사업 선정 및 추진으로 성과 관리 강화

‣ 지역상생, 균형발전 특화사업 또는 전국 공통으로 해결해야 하는

사업 등을 특정용도로 선정

(예시 : 도시청년청년일자리사업, 미세먼지정책, 제로페이등소상공인지원사업등)

□ 향후계획

◦ ’20.2월 :「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」재정지원계정의 용도

조항 개정 건의 (市 →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영조합

(한국지방행정공제회))



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

14.산하기관 성과평가에 대

해 월급기준 비율로 성과

급 지급해서 많이 받는

사람이 더 많이 받는 구

조임에도 불구하고 비율

자체가 다시 차등으로 차

별하고 있음. 이에 대한

개선 필요함

(공기업담당관)

□ 추진상황 : 검토중

□ 추진내용

◦ 투자·출연기관 직원의 성과급은 행정안전부 예규*에 따라

지급방법이 정해져 있어서 市에서 변경 불가함

- 성과급 지급액은 연봉월액에 지급률을 곱하여 결정하며,

- 단순 나눠먹기식 배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관 내에서

반드시 차등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

*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,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

◦ 다만, 동일 직급의 직원이 동일한 성과를 거두고도 호봉에 따라

성과급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, 행정안전부에

예규 개정을 건의하였음(공기업담당관-1625호, 2020.2.5)

15.예산서 등 제출할 때 의

원들에게 만큼은 엑셀파

일로 제출해 줄 것

(예산담당관)

□ 추진상황 : 추진중

□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

◦ 예산안 제출 후 시의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 엑셀로 정리된

자료 제출 예정

16.의회에서 승인된 내용이

변경될 때는 의회에 필히

보고하기 바람

(예산담당관)

□ 추진상황 : 추진중

□ 추진내용

◦ ’19년 예산 성과계획서 제출 : ’18.10.31.

- 39개 전략목표, 203개 정책사업 목표, 431개 성과지표

‣ 기획조정실 : 1개 전략목표, 12개 정책사업 목표 22개

성과지표

□ 향후계획

◦ 예산 성과지표 변경시 의회 보고

- 추가경정예산 등 예산변경 발생시 성과계획서의 사업내용이나

사업비가 변경된 예산과 일치되도록 수정후 의회 보고



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

17.사업, 업무 등이 다른 부

서로 이관될 때 이전 부

서 다음 부서 간 담당기

간 평가가 어떻게 적용되

는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

할 것으로 사료됨

(평가담당관)

□ 추진상황 : 검토중

□ 추진내용

◦ 명확한 기준 마련을 위해 개선대책(안) 수립, 평가방향 재점검

- (대상) 정기 인사 시점과 조직개편(업무이관) 시점이 다른

조직의 정량평가

- (방법) 월별 실적평가 후, 실제 업무 수행기간 동안의 결과만

합산하여 각각 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

□ 향후계획

◦ 전문 평가기관 및 관계부서 의견 수렴: ’20.1월

◦ 최종 검토내용 ’20년 성과관리계획 수립 지침 반영: ’20.2월



기 타 사 항
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

1.기획조정실 내 기금사업 사업

별 내용, 집행률

(재정균형발전담당관)

□ 추진상황 : 추진완료

□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
○ 자료 제출 완료 (2019. 11. 6.)

2.최근 5년간 서울시립대 증원

요청인원, 인가 인원, 별도 채

용 인원 시기별 내역

(조직담당관)

□ 추진상황 : 추진완료

□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
○ 자료 제출 완료 (2019. 11. 6.)

3.최근 3년간 법률자문 변호사

상근, 비상근 보수 지급 현황

(액수 및 횟수)

(법률지원담당관)

□ 추진상황 : 추진완료

□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
○ 자료 제출 완료 (2019. 11. 6.)

4.최근 3년간 직무발명보상심의

회 개최 실적

(조직담당관)

□ 추진상황 : 추진완료

□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
○ 자료 제출 완료 (2019. 11. 6.)

5.최근 3년간 마을변호사 공익

지원 50시간 이상 대상자 명

단 및 개별 상담 건수

(법률지원담당관)

□ 추진상황 : 추진완료

□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
○ 자료 제출 완료 (2019. 11. 6.)

6.공기업 장애인 고용현황, 고용

인수 대비 장애인 수, 장애인

고용 고용부담금 납부액

(공기업담당관)

□ 추진상황 : 추진완료

□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
○ 자료 제출 완료 (2019. 11. 6.)

7.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 명단

(조직담당관)
□ 추진상황 : 추진완료

□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
○ 자료 제출 완료 (2019. 11. 6.)



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

8.최근 3년간 서울연구원 수탁

연구 제목, 건수

(조직담당관)

□ 추진상황 : 추진완료

□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
○ 자료 제출 완료 (2019. 11. 6.)

9.교통공사 지하철 6호선, 7호선

임대차계약 세부내용

(공기업담당관)

□ 추진상황 : 추진완료

□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
○ 자료 제출 완료 (2019. 11. 6.)

10.시민공약평가단 구성 및 회의

결과

(기획담당관)

□ 추진상황 : 추진완료

□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
○ 자료 제출 완료 (2019. 11. 6.)

11. 2017년 이후 강연목적 출장

내용, 출장비 지급 내역

(기획담당관)

□ 추진상황 : 추진완료

□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
○ 자료 제출 완료 (2019. 11. 6.)

12. 2017년 이후 강의 신고 현

황, 신고서, 사전·사후 신고

여부

(기획담당관)

□ 추진상황 : 추진완료

□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
○ 자료 제출 완료 (2019. 11. 6.)

13. 2015년부터 서울시립대, 서

울연구원 증원 요청한 공문

내용 및 조치 결과

(조직담당관)

□ 추진상황 : 추진완료

□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
○ 자료 제출 완료 (2019. 11. 6.)

14.투출기관 경영평가 관련 채점

기준, 사유, 위원명단

(공기업담당관)

□ 추진상황 : 추진완료

□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
○ 자료 제출 완료 (2019. 11. 6.)



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

15.민간위탁 기관 최근 3년간,

범죄 인사 등 비위 발생 내역

및 조치결과

(조직담당관)

□ 추진상황 : 추진완료

□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
○ 자료 제출 완료 (2019. 11. 6.)

16.자매우호도시 71개 도시 최

근 3년간 경제, 사회, 문화

교류 내용

(국제교류담당관)

□ 추진상황 : 추진완료

□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
○ 자료 제출 완료 (2019. 11. 6.)

17.MOU 체결한 기초자치단체

경제, 사회, 문화 교류 내용

(협력상생담당관)

□ 추진상황 : 추진완료

□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
○ 자료 제출 완료 (2019. 11. 6.)

18.제로페이 적용되고 있는 전체

사업 내용, 건별 총액 및 집

행액

(제로페이추진반)

□ 추진상황 : 추진완료

□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
○ 자료 제출 완료 (2019. 11. 6.)

19.재정민주주의 프로세스 관련

재정전략회의 결과, 주요내용

(재정균형발전담당관)

□ 추진상황 : 추진완료

□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
○ 자료 제출 완료 (2019. 11. 6.)

20.민간보조사업 혁신추진단 회

의내용

(재정균형발전담당관)

□ 추진상황 : 추진완료

□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
○ 자료 제출 완료 (2019. 11. 6.)

21. 2019 민간보조사업 현황

(재정균형발전담당관)
□ 추진상황 : 추진완료

□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
○ 자료 제출 완료 (2019. 11. 6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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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.지역상생발전기금 세부 활용

내역, 성과관리 자료

(재정균형발전담당관)

□ 추진상황 : 추진완료

□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
○ 자료 제출 완료 (2019. 11. 6.)

23.자치분권 자문관 위촉근거,

위촉이후 지급수당 및 지급근

거, 최근 근무일지, 자문내용

사본, 사무공간 현황

(협력상생담당관)

□ 추진상황 : 추진완료

□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
○ 자료 제출 완료 (2019. 11. 6.)

24.정책자문특보단 7기 지금까

지 확정된 위원 명단 및 프로

필

(기획담당관)

□ 추진상황 : 추진완료

□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
○ 자료 제출 완료 (2019. 11. 6.)

25.지방채 발행관련 행안부 승인

이행과정 절차 공문

(재정균형발전담당관)

□ 추진상황 : 추진완료

□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
○ 자료 제출 완료 (2019. 11. 6.)

26.지방채 사업 사전심사 이행여

부, 면제 사업 상세 사유

(재정균형발전담당관)

□ 추진상황 : 추진완료

□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
○ 자료 제출 완료 (2019. 11. 6.)

27.성인지 예산서 관련 시기별

교육, 심사 등 상세 내역

(예산담당관)

□ 추진상황 : 추진완료

□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
○ 자료 제출 완료 (2019. 11. 6.)

28.투자출연기관 장기근속휴가제

도 및 직장어린이집 설치 현

황

(공기업담당관)

□ 추진상황 : 추진완료

□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
○ 자료 제출 완료 (2019. 11. 6.)


